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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국 문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영 문
Joining of Science & Technology with History;

Retrospection and Future Prospect

연구책임자 성 명 박 성 현 한림원 소속부 이학부

우선 조선 시대(1392∼1910)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조감하여 본다. 15세기 

전반 4대 세종대(1418∼1450) 에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볼 수 있다. 

과학적인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천문 기기들, 의약학 저서, 농업기술 등은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이었다. 세종대 이후 임진왜란(1592), 병자호란(1636) 등의 

외란으로 과학적 성취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의약학에서 허준의 동의

보감, 지도제작 기술에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1∼22대 영･정조 시대 실학의 

발전 등으로 조선 과학의 명맥을 이어갔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서양 과학기술을 접하게 되고, 서양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질적 두 과학(서양 과학과 동양 과학)의 

만남에서 차이점이 노출되었으나, 조선의 사대부 학인들은 서양의 과학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를 포기하지 않고,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성숙함을 보여 주었다.

19세기 조선 말기 26대 고종(1863∼1907)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력은 약해지고,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낙후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1876년에 

조선정부는 쇄국정책을 버리고, 무기기술을 포함한 서양 문물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항하고, 1880년에 각종 과학기술 도입을 전담하고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괄할 부서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수장의 직위는 

정1품으로 조선정부의 최고위직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하여 ｢한성순보｣의 발간, 

농상국, 광무국, 전환국, 전보국, 기기창, 육영공원 등 서구의 제도를 통치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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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 아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임오군란(1882)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하자 통리기무아문은 폐지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갑신정변(1884), 동학혁명(1894) 등으로 혼란한 사회는 기초

체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청일전쟁(1894) 이후 침략야욕을 드러낸 일본에 

끌려가게 되었다.

고종은 1897년에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서양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광무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부국강병을 국가 제1무로 

삼아 구습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폐지하는 한편, 일본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영공장을 설치해 필요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재정 빈곤, 일본을 비롯하여 외국들이 조선의 부국강병 

개화 정책에 비우호적인 점, 조선의 전통사회가 서구 문명 도입에 익숙하지 

못한 점, 내부적으로 정치 세력 사이의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내부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러시아와 내정간섭의 각축을 벌리던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하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을 병탄하게 된다.

다음으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 이후 일제 강점기에 과학기술의 식민지적 

개편과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학교는 정부가 세운 상공학교였다. 이 학교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일본은 

1905년 통감부 설치 후 간섭을 본격화하면서 이듬해에 관립공업전습소로 

축소 개편하고, 가내공업품(직물, 도자기, 제지 등) 위주의 2년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905년에 측량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측량기술견습소를 

설치하였다. 이런 교육은 모두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에서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915년에 경성공업전문대학이 세워졌으나, 

대부분 일본인들이 교육을 받았다. 한국인에 의한 일본 대학 유학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제로의 병합 이래 192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인 중에서 일본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공계에서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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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공계 분야에서의 유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과학연구의 필요가 급증함에 따라 1938년에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 예과가 개설되고, 1941년에 이공학부가 출범되었다. 

이공학부의 학과로는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로, 실용적인 공학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인 

위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결국 일제는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한국인 이공계 

인재만을 양성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양성된 한국인 과학기술자는 매우 적었다. 

이공계 분야에서 대학을 마친 한국인은 총 4백명 정도로 추산되며, 조선에서 

37명, 일본에서 230명, 미국과 유럽에서 120명, 중국과 소련에서 10∼20명

이었다. 이들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는 10명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광복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회고하고,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한 요인도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광복 후 미군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1948년)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민족상쟁의 
비극을 맞았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에는 시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민주사회의 정착과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은 우리 사회를 한층 성숙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미래 전략이 

필요한지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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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목적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대한민국은 1950∼1953년간 혹독한 6･25 사변을 겪으면서 1950년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1962년에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90불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2016년에는 27,533불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이 흐르는 동안 달성한 경제 

성장을 한국은 50여년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내는 기적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역량도 있었으나, 국민들의 근면한 노동 정신, 

기업인들의 놀라운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50여년을 살펴보면, 1962년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아마도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근면한 노동 정신, 기업가 정신 등도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판단되고,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열정도 옛날과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이조

말기부터 아직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역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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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디지털 변혁(Data-based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의 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7년 봄에 한림원에 

설치된 이번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집필위원회를 통하여, 

이조말기부터 현재까지의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에 관하여 회고하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말기, 일제 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사를 과학기술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정치 상황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과학기술인과 역사학자가 상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소통하며, 우리나라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살펴본다.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역사의 흐름과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조명하여 본다.

2. 연구의 필요성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고종 임금이 

즉위한 1863년 이후 일본에 강제로 합병되는 1910년까지의 47년간, 그리고 일제 

강점기인 1910년∼1945년의 35년간, 1945년∼2017년의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72년간에 걸쳐 총 154년간의 우리 사회의 변천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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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의 사회 변천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문헌들은 있으나, 조선 말기 시대와 일본의 강점기 상황을 살펴본 

문헌은 많지 않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되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과 산업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정책을 쓰면서 국가의 발전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중국을 넘보는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강의 기적’을 탄생시킨 과학기술 정책과 뒤늦은 

산업화의 그 원동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가 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무엇인지 제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장: 조선 시대의 과학발전과 조선 말기의 정치상황

이씨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과 수준을 우선 간단히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서구 과학이 소개되면서 전통적인 조선 과학과 어떻게 

만나게 되며, 조선의 과학기술 분야의 학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의 근대 과학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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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1863∼1907년)과 순종(1907∼1910년)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장: 한국 근대 과학의 형성; 고종시대의 서양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시도와 성과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일본과 강화도 조약(1876년)을 체결하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했다. 개방 직후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정책과 도입 상황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1897년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개혁을 단행한 

광무개혁을 살펴보고, 근대 과학기술을 본격 도입한 내용을 살펴본다.

3장: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서세동점과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 내용을 살펴본다. 이 시기에 조선 

정치의 엇박자가 무엇이며,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본다. 이 

위기의 시대에 ‘문명기준의 역전’에 대하여 조사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본다.

4장: 일제의 조선침략과 과학기술의 전개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에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을 살펴본다. 즉, 과학

기술의 식민지적 개편과 식민지 과학기술의 지형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이 당시의 한국인 과학기술인들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5장: 광복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

광복이후 현재(1945년∼2017년)까지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배경과 과정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의 정체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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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6장: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미래 전략

최근에 불어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그 본질과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 상황도 짚어보기로 한다. 조선 말기 이후의 역사를 조감하면서 

앞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미래 전략도 기술하기로 한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인과 역사학자 간에 상호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의 

역사교과서에서도 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역사의 흐름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치인들이 인식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몰아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과학기술과 역사가 상호 이질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특히 다가올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인류문명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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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조선 시대 과학기술과

조선 말기의 정치상황

1.1 조선의 과학기술

가. 세종시대의 눈부신 과학기술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민생 안정과 국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은 왕권이 강했던 초기(태조∼세조)에 국방력도 좋았고, 

민생도 튼튼했으며 나라가 번성한 시기였다. 태조 4년(1395년)에는 조선을 

기준으로 관측한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를 

제작하였다. 특히 세종 때를 전후하여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천문학은 하늘의 변화와 왕의 통치를 관련지었던 유교적 관점에서도, 

실제 농경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조선전기의 과학의 발전을 살펴보면, 15세기 전반 세종대(1418∼1450) 조선의 

과학은 매우 발달해 활짝 꽃을 피웠다.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법(曆法, 

천체들의 운행을 계산하는 일종의 천체력)이라고 평가받는 ｢칠정산내외편(七政
算內外篇)｣은 이후 개선, 증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후대의 역산가(曆算家)들은 

그 천체 운행의 계산법들을 제대로 계산을 해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물시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기계식 

시보(時報) 장치를 갖춘 획기적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세종대 과학기술의 성취인데, 그 제작자 장영실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관리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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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조선 시대 과학기술과 조선 말기의 정치상황∣

1446년에 세종에 의해 창제 반포된 훈민정음은 한민족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백미를 남긴 과학적인 글로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한글이다. 그 

외에도 세종의 적극적인 지원과 뛰어난 과학기술자 이천과 장영실의 주도로 

제작해 사용했던 각종의 천문의기(天文儀器; 혼천의, 양부일구, 간의, 일성정시의, 

정남일구 등)는 이후 관측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임진왜란 등의 

전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없어지고, 전란 후에는 남아있는 기구마저 그 사용법을 

아는 이가 없다고 숙종대의 대학자 이이명(李頤命, 1658∼1722)이 한탄할 정도

였다고 문중양(2016)에서 지적하고 있다.

천문학 이외의 과학 분야도 괄목할만한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약학과 

지리학 분야를 살펴보자. 15세기 조선의 의약학은 금나라와 원나라의 의약학을 

수용해 종합적으로 소화 정리해낸 세종 15년의 ｢향약집성방(1433년)｣ 85권과 

세종 24년의 ｢의방유취(1445년)｣로 대표된다. ｢의방유취｣는 14명의 의학자들에 
의하여 3년 만에 완성된 365권에 달하는 의약 백과사전으로 15세기 전반기에 

세계 의학사상 가장 뚜렷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조선 의약학은 더욱 

진전된 명나라의 의약학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1610년에 완성을 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은 조선 의약학의 결산으로, 중국에서도 의약학의 텍스트로 활용할 

정도로 우수한 의약서로 인정받았던 동아시아 의약학의 권위서였다(참조: 김호(1994)). 

세종시대에 농업기술의 발전도 괄목할만하다. 농업기술 지침서인 ｢농사직설｣
(세종 12년, 1430년)을 보면 유기농업에 의한 집약적 경작기술을 제안했으며,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보급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평가된다. 1983년에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기술사사전｣에 따르면 1400∼1450년까지의 세계 주요 업적으로 

한국이 29건, 중국이 5건, 일본은 0건, 동아시아 이외 지역 28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업적 총62건 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업적이 세종시대에 만들어질 

정도로 우수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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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종 이후 조선의 과학기술

조선시대에 지리학 분야의 발전을 살펴보면 1402년에 제작된 초보적인 ｢혼일
강리역대국도지도｣와 1557년에 좀 더 정밀하게 제작된 ｢조선방역지도｣가 있으나, 

한반도 북부는 대충 그려진 한계가 있다. 18세기에 들어와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조선전도(1757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어 발전된 지도이다. 

조선의 지도제작 기술 발전이 절정에 도달한 것은 1861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였다. 이 지도는 조선 지도학의 제작기법을 계승 발전시켜 이룩한 

조선 최고의 지도로, 그 정밀도는 20세기 초 일본 해군이 보유한 근대식 지도보다 

더 정밀할 정도였다(참조: 양진경(1995)). 이렇듯이 조선의 지도학은 조선시대 

동안 괄목할만하게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발전했던 세종대의 눈부신 과학은 

조선 중기 이후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사대부 출신 신하들의 권력이 국왕을 능가하게 

됨에 따라 군약신강(君弱臣强)의 나라가 되면서 국력이 쇠퇴해 갔다. 신권의 

강화는 절대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나, 강해진 신권이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사태로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붕당

정치를 낳게 되었다.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등의 외침으로 

인한 파괴와 처절한 피해는 세종대 눈부신 과학적 성취를 계승하지 못하였다. 

15세기 이후 외란을 거치면서 쇠퇴했던 조선의 과학기술은 17세기 이후 서구 

과학의 유입이라는 외적 충격에 의해 다시 꿈틀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실학자들의 

‘진보적 서양과학의 수용’과 ‘낡고 오래된 전통 세계관의 극복’ 등의 모습들은 

그러한 변화의 실증적 사례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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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쉬운 영･정조 시대의 부흥기
18세기 중･후반 영조(21대, 재위 1724∼1776)와 정조(22대, 재위 1776∼1800) 

시대에 과학기술의 부활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붕당싸움의 폐해를 

간파하고 탕평책을 쓰면서 인재등용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당시 새로운 학문인 

실학이 뿌리내리도록 장려하였다. 이 당시 뛰어난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
(星湖僿說)｣30권이 1740년경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성호는 이익의 호이며, 사설은 

가늘고 작은 논설이라는 뜻이다.

정조는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을 모아 독서하고 토론하였다. 정조는 청나라를 통하여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고, 군사 제도를 개편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정조 시대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조선사회는 19세기 들어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조선의 과학기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년)에 의한 

개항기를 맞이할 즈음에는 거의 백지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중양, 2016). 결국 근대과학과 강력한 무기기술로 무장한 서구 열강이 한반도를 

침탈해 들어오던 시기에 그에 대응할 우리의 과학기술은 부재했고, 결과는 

조선의 멸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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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선 시대 이질적 두 과학의 만남

가. 조선과학의 형이상학적 자연관과 우주론

조선 사대부 지식인들의 자연이해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에 

근간을 두었다.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란 중국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것으로,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라든가, 인격적인 천(天)의 개념에 의존하는 도가적 

또는 불교적 자연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는 

크게 주돈이(周敦頤)의 태극(太極) 개념, 장재(張財)의 기(氣) 개념, 그리고 소옹

(邵雍)의 주역(周易)에서 비롯된 상수학(象數學)적 개념에 의한 체계이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를 소화해서 우주론적 사색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였다. 그 단초를 서경덕의 ｢화담집｣에 담겨 있는 1545년경의 

우주론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송대의 세 가지 우주론 개념들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논의한 것이다. 이런 논의는 17세기 초 장현광의 ｢우주설｣
(1631년)에서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우주의 

‘무한함’이라든가 별개의 ‘또 다른 우주’의 존재 가능성과 같은 파격적인 우주론적 

사색을 본다(문중양, 1999).

조선 사대부 유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우주론적 사색은 이후 성리학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성숙해져 서구 과학과의 만남의 시기 이전에 이미 조선의 유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세련되고 자유로운 형이상학적 사색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서구학의 만남과 학습

조선시대에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없었으므로, 사신단의 정기적인 

왕래가 거의 유일한 교류의 통로였다.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서구 과학의 산물은 

1603년에 사신 일행으로 북경에 다녀온 이광정과 권희가 바쳤던 ｢곤여만국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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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與萬國全圖)｣였다. 이 지도는 중국 북경에서 막 선교활동을 하기 시작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제작해 황제에게 바친 것으로, 지구설(地球說)에 

입각해 한 개의 타원으로 전 세계를 그린 단원형의 ‘서구식’ 세계지도였다. 이처럼 

중국에서 간행된 서구식 세계지도의 대부분은 사신행에 의해 바로 조선에 전래

되었다.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는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천문지리관을 붕괴시키기 시작

하였다. 지구(地球)라는 말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제후국 조선으로서는 

중원을 새로이 차지하고 패권을 쥔 청(淸)이 1644년에 서구의 역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태양력(太陽曆)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시헌력(時憲曆)’을 반포하자 조선도 

개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헌력이 비롯 서양 오랑캐의 역법이지만 중국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역법이기 때문이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헌력으로의 

개역작업은 꾸준히 추진되었다(전용훈, 2002). 개력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10년만인 

1653년(효종 4년)에 시헌력에 의거해 독자적으로 역서를 편찬하였다. 시헌력의 

학습과 개력 사업은 비교적 정밀한 서구식 천문관측 기구의 제작 노력으로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조대 김영(金泳)의 주도로 1789년에 관상감에서 제작한 

적도경위의(赤道經緯儀)를 들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서구 지도학과 천문역산학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던 것에 비하면 

조선 지식인 일반의 서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인들은 서구 과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서구 천문학과 수학 등을 

배워 익히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남인계 ‘실학자’로 유명한 이익(李瀷)은 그의 

백과사전적 에세이집 ｢성호사설｣에서 서구의 과학서적을 읽고 이해한 바를 
적으면서 지구설을 사실로 인정했다.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홍대용, 서호수 

등과 19세기 중반의 최한기와 남병철 등의 학인들은 한역(漢譯) 서구 과학 서적

들을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인물들이었다. 홍대용은 유명한 지동설과 

무한우주론 논의를 펼쳤고, 서호수는 중국에 소개된 서구식 천문학과 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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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판인 ｢역상고성｣과 ｢수리정온｣을 완벽하게 소화해 분석하였으며, 최한기는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공전을 주장하는 등 뉴튼 역할을 학습하고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남병철은 ｢의기집설｣(1859년)에서 혼천의를 비롯해서 서구식 

관측기구인 간평의와 혼개통헌의 등을 분석했다.

다. 서구 천문학의 지구설과 지전설에 관한 이해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地球說)과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지전설(地轉說)은 17세기 

이후 서양과학이 수용하면서 널리 인정되었다. 지구설과 지전설을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수용되기 시작하였는가?

지구설에 대한 조선 학인들의 이해로 대표적 인물은 18세기 영･정조대 최고의 

천문학자인 서명응(徐命膺)은 서구 천문학의 지구설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던 

유학자였다. 그러나 서명응은 땅이 구형일 수 있는 원리를 서구 과학과는 다른 

개념적 틀인 상수역학적 체계를 적용해 역설했다. 즉 지구의 형체가 둥근 것은 

전설적인 중국의 성인(聖人)들이 ‘주역(周易)’의 괘(卦)를 만드는데 근원으로 

삼았던 ‘하도(河圖)’의 중궁(中宮) 오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서명응의 

서구 과학 학습과 재해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권수(1998)에서 볼 수 있다.

지전설에 대한 조선 학인들의 이해로 대표적 인물은 18세기 후반의 홍대용

이었다. 홍대용은 지구의 회전운동을 주장하면서 기(氣)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홍대용은 그의 ｢의산문답(毉山問答)｣(1773년)에서 기의 메카니즘에 

기반한 우주 생성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거론하면서, 원형인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 부분에서 정지해 있지 않고, 허공 중에서 떠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자전 

운동을 하고 만물이 그 지면에 기대어 붙어 있는 근거를 ‘기의 상하지세(上下之勢)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는 성리학적 자연이해와 전통적인 기의 

메커니즘에 의거해 추론해 낸 것이다. 이런 논리는 조선시대의 ‘새로운 과학의 

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문중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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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대 최한기(崔漢綺)의 ‘기륜설(氣輪說)’ 또한 전형적인 기의 메커니즘을 

적용한 것으로, 기가 항성이나 혜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마치 수레

바퀴에 비유해서 표현한 개념이었다. 그는 조석(潮汐) 현상을 설명하면서, 천체들의 

운전은 그 주위에 기가 따라 돌면서 ‘피륜(被輪)’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의 

피륜과 달의 피륜이 만나는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찰의 작용에 

의해서 조석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륜의 개념은 그의 ｢성기운화｣
(1867년)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최한기는 그의 기륜설이 뉴튼의 중력 이론을 규명

하였다고 생각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대부 학인들은 서구의 과학을 적극적으로 학습

하면서도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를 포기하지 않고, 고전적 자연인식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갔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학인들은 지구설과 지전설과 같은 문제를 대면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과학을 구성해 나간 것이다.

라. 이질적 두 과학의 만남,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 초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대략적 흐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세종대 눈부신 성취를 이룩했던 조선의 과학은 그 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외침에 의하여 큰 발전은 없었으나, 꾸준히 이어져왔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체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자연 이해는 성리학의 성숙과 

함께 성장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유입되는 서구 

과학을 나름대로 학습하고 소화해 갔음을 보았다. 실제로 조선 유학자들 대부분은 

19세기 말까지도 조선과학의 패러다임 하에서, 즉 ‘그들의 방식’인 성리학적 

자연인식 체계로 서구 과학을 읽었던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역사의 실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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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을 ‘현대과학과 유사한 형태’의 발전으로 본다면 조선시대의 과학의 

발전은 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전문적 자연지식(scientific techniques)만이 

과학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문화와 사상은 자연 지식과 함께 융합하는 과학 

네트워크를 과학으로 본다면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자연인식의 고도화는 그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1.3 고종과 순종시대와 조선의 몰락

가. 초기 흥선대원군 실권 장악 시기

고종은 1852년(조선 25대 철종 3년)에 흥선대원군 이하응(李昰應)의 아들로 

태어나, 철종이 1863년에 아들 없이 죽자 12세에 26대 조선의 왕위에 올랐다. 

고종은 1866년(고종 3년)에 민치록(閔致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니, 민비(閔妃) 

혹은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고종 초기에는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부패한 유림의 온상이 되어 버린 

서원을 철폐하고, 그동안 상민에게만 부과해 오던 군포(軍布)를 양반에게도 징수

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은 그동안 양반들의 착취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었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동안 외세 침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 당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은 중국(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이었으며,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주고, 

그 대가로 연해주를 확보한 후 조선에 대해서 통상을 요구했다. 영국은 일본을 

앞세워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막고자 골몰하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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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에 의한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년), 미국에 의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년)와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인들에 대한 조선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고, 무력 도발의 

원인을 조선 내부의 서양 지지 세력, 즉 천주교 신자들의 내응에 있다고 보고 

그들을 더욱 박해했다. 이로 인하여 1866년(고종 3년)에 병인사옥(丙寅邪獄)으로 

시작된 천주교 박해는 1872년(고종 9년)까지 8천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다. 

신미양요가 발생한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주화(主和)는 

매국(賣國)’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척화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민씨 실권 장악 시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그의 하야와 함께 풀리기 시작했다. 서원 철폐 등의 

내정 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최익현(崔益鉉)을 비롯한 양반층 등의 상소(고종 10년)로 

흥선대원군은 10년의 세도를 마감하고 하야하게 되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

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친족 

일가가 정권을 독점하기 시작하였다. 민씨 세력은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개화정책을 

펼쳤다. 민씨 정권은 1876년(고종 13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개항을 실시했다. 그런데 총 12개조로 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조선의 국력이 약한 관계로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고종과 민씨 정권의 외교적 미숙이 드러난 것이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려했던 개화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개화 반대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위정척사는 정학(正學)인 

성리학과 정도(정도)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위정),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으로 보아서 배격하는(척사) 사회운동이다. 이 운동을 하는 



16∣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치세력을 위정척사파라고 부르는 유교학파이기도 하다. 위정척사 운동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저항에서 시작되었으나, 척사파들은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할 뿐 조선의 올바른 외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1882년(고종 17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민씨 정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임오군란은 무위영 소속 옛 훈련도감 군인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1년이 넘게 받지 못한 급료로 인하여 폭발한 사건이다. 여기에는 민씨 척족들이 

권력을 독점해 자행한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과 강화도 조약 이후 드러난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했다.

다. 조선의 취약한 군사력과 부국강병론의 실패

조선 사회가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강력한 화력을 동반한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와 같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강력한 무기와 빠른 증기선에 놀랐고, 조선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취약성을 

알고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사실 군비 강화는 국가 통치를 위해 

필수적 사안이었으나, 무기와 군제를 서양수준으로 전환시킬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기술 수준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양 근대 무기 제작은 전통 무기 제작 방식의 일부 개량이나 전환만으로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서양무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근대 

과학과 더불어 제련, 제철 및 제강, 선반 및 프레스와  같은 공업 기술의 총체였기에 

무기 제작기술 자체가 바로 서양 근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

였으나, 쇄국정책을 표방한 고종 초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西學)을 경계 하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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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로 불리는 유림들은 서학을 경계하는데 앞장

서고 있었다. 그들은 고종이나 개화론자들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반대하였다. 

부국강병은 유교에서는 백안시되었던 패도(覇道)였다. 그 이유는 그것의 목적이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는 강병을 통한 국토의 확장에 있고, 이는 군주의 욕망을 

표상하는 일이며,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난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유림들의 주장에 부딪혀 부국강병론은 번번이 좌초되고, 조선 

말기의 군사력은 매우 취약하였다. 유림들은 심지어 부국강병 정책을 “침략으로 

다른 나라에 모멸을 주고, 서교로 유교 전통을 훼손하는 오랑캐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김연희, 2016).

라.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으로 인한 외세의 개입

임오군란 와중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민비는 몰래 궁을 빠져나가 장호원으로 

피신했다. 그 사이에 군인들의 지지를 받은 대원군이 복귀했다. 고종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불러들인 것이다. 민비는 청나라와 접촉해 군대 파견을 요청

하였다. 결국 군란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 민비는 환궁하여 다시 권력을 잡았다.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에 외세까지 개입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임오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파견한 청나라는 점차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임오군란 당시 공사관이 습격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

하라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불평등 조약인 ‘제물포 조약(1882)’을 체결했다.

마. 갑신정변과 동학혁명

임오군란으로 조선이 점점 한심한 지경에 이르는 사이에 젊은 개화파들(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은 세상의 변혁을 꿈꾸며 1884년(고종 21년)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이라는 무력정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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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을 우려한 일본 공사가 이들을 뒤에서 지원했다. 정변에 성공한 개화파들은 

새 내각을 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이 즉각 

개입함에 따라 이들은 사흘 만에 퇴각하고 말았다. ‘삼일천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정국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민간에서는 동학(東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고 있었다. 동학은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토속신앙이다. 동학은 교조인 최제우가 1864년에 

체포되어 처형된 후에도 2대 교주인 최시형에 의해 꾸준히 전파되었다. 1894년

(고종 31년)에는 마침내 전봉준을 필두로 가난과 수탈에 지친 농민들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동학혁명(혹은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농민반란이 발생하였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고종과 민씨 정권은 청군의 개입을 요청했고, 이것이 

또한 일본의 파병을 불러왔다.

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꺼져가는 조선의 국운

한반도를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은 드디어 1894년에 청일전쟁을 발발

시켰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면서 1894∼1896년 

모두 3차례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전근대적 제도들을 근대적 제도로 전환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미련이 남는다.

갑오개혁이 진행되던 1895년(고종 32년)에 일본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일국의 왕비인 민비를 시해했다.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이미 조선의 

국운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왕비를 잃은 고종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1896년 2월에 새롭게 들어선 친러파 내각은 고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모시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실시했다. 이제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조선의 내정 간섭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실로 조선 왕실은 

존립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19

∣1장. 조선 시대 과학기술과 조선 말기의 정치상황∣

사. 대한제국 선포와 을사조약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 환궁한 직후 왕권 강화와 국가 수호의 의지를 

갖고 1897년(고종 34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했으며, 

광무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이로써 500여 년을 이어 온 

조선은 그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힘이 

약한 대한재국의 운명은 순탄하지 못했다.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자주 주권이 상실된 것이다.

아. 고종의 퇴위와 마지막 황제 순종

고종은 1907년 4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명의 밀사를 파견해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이 비밀외교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고종은 1907년 7월에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되었다. 고종은 1910년 1월 21일에 

일본의 대한민국 병탄 이후 1919년에 68세의 나이로 죽었다.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러한 분노는 3･1 
운동으로 이어졌다.

순종은 1907년에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실권이 없었고, 순종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이완용 등의 친일 대산과 한일신협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의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권 등을 빼앗겼다. 결국 1910년 8월에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

됨으로써 조선의 모든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지 519년 만에 조선왕조가 망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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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한국 근대 과학의 형성;

고종시대의 서양 과학기술 도입 시도와 성과

2.1 개항과 조선 내외 정세의 변화

1876년 조선은 제물포를 일본에 개항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한 병자수호조약

(일명 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뒤늦게 국제 

자본주의 체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했다. 이후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1883년 조독수호통상조약, 1884년 조로수호통상조약, 1885년 

조이수호통상조약,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등을 맺으며 국제 여러 나라들과 

교역과 교류를 넓혀갔다. 이들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는 최혜국 조항이 포함

되었다. 이는 임오군란의 진압을 명분으로 조선에 불평등한 요구를 한 청나라와 

동등한 혜택 균분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열강들의 

이권 쟁탈의 각축장으로 변모시킨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대외관계도 큰 변화를 겪었지만, 개항으로 외국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전통 사회가 크게 변화하기도 했지만, 변화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1882년 임오군란이었다.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지목된 별기군은 1873년 친정을 선언한 고종이 대원군이 조직한 군부를 해체

하며, 이를 대체하는 군대로 양성한 정예 조직이었다. 이들은 새로 수입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궁궐의 수비를 담당했다. 이들과의 차별대우에 구식 군인들의 

반발로 표면화되었던 임오군란은 청나라에서 파견한 군인들에 의해 진압되었고, 

청정부는 대원군을 주모자로 판단, 천진으로 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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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으로 청과 조선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전까지는 

사대교린의 전통적 외교 질서 속에 청과 조선이 배치되었다. 이는 조선이 청을 

종주국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조선은 내치와 외교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청으로부터 받는 간섭은 없었다. 하지만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조선의 내정을 

강하게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는 임오군란 진압을 핑계로 조선에 주둔한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청이 조선을 식민지화 혹은 속방화 

하려는 것으로 대조선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그 일예로 청정부는 

조선정부에 조청상민수륙장정 체결을 강요했다. 이 조약에는 조선이 청의 예속국이란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에게 치외법권, 청상인의 내지통상권과 더불어 

연안 어업권, 청군함의 연안 항행권까지도 허용하는 특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달라진 청과의 관계와 더불어 강화된 청의 간섭은 조선 내정을 

분열시켰다. 특히 신진 개화 세력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들 대부분은 1876년 개항 이래 일본과 청나라는 물론 미국에 외교 

사절이나 유학생으로 파견된 인재들로 구성되었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고종 

권력의 중심축을 형성한 이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1884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빙자해 갑신정변을 일으켜 갑신정강을 발표했다. 비록 3일 천하로 끝났지만, 

이 때 구상된 정강은 갑오개혁에 반영되는 등 이후 정치 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갑신정변 실패의 후유증을 매우 컸다. 이 정변 이후 조선정부내에 개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이 대부분 제거되었다. 1880년 이후 많은 진전을 보였던 

고종의 개화 정책은 갑신정변 이후 운영 담당자의 부재로 매우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청의 노골적 방해와 간섭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되어 

저지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5년 광혜원(제중원) 신설, 한성주보 복간, 

농무목축시험장 신설, 1886년 육영공원 신설, 1886년 남로전선 가설 및 전보총국 

신설 등의 개화 정책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정부의 개화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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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간섭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관리들의 탐학도 통치의 공백을 낳았다. 특히 

일본의 경제 잠식이 강화되자 가장 약자인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동학의 주도로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켜 전주를 장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화약을 이끌어 

냈는데 이 때 동학민이 제시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폐정개혁안에는 신분제 폐지, 

농민의 토지 소유 허용 등 봉건체제 전반에 걸쳐 변혁의지와 더불어 외국 

자본주의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이 폐정개혁안 집행을 미뤘고, 이를 틈타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군대를 이동시켜 궁궐을 장악했다. 이런 일본의 군사 이동은 청일전쟁을 

발발시켰고 청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청에게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에 의하면 청은 조선종주권을 포기하고, 배상금 2억 냥(3억 엔) 

지불할 뿐만 아니라, 랴오둥･타이완･펑후를 일본에 할양하고, 쑤저우 등 4개 

도시를 개항해야 했다. 이 조약 체결은 갑오개혁 단행의 배경이 되었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삼국간섭이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랴오뚱 반도의 일본 독점에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은 

거대 서양 3국의 압박으로 랴오뚱 반도를 포기해야 했다.

이런 새로운 국제 관계는 조선정부내의 변화에 힘이 되었다. 특히 1895년 을미

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잃고 테러와 살해 모의의 분위기에서 살아야 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건국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 역시 삼국

간섭이라는 새로운 국제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이 삼국간섭이 일어나기 전인 1894년 일본의 지원에 의해 갑오개혁이 이루어

졌다. 그 핵심은 왕정의 분리였다. 고종은 왕으로 군림은 하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밖에 신분제 폐지를 비롯한 개혁의 내용은 갑신정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왕정의 분리로 고종과 민비의 세력 확대를 위한 

시도와 일본의 견제가 팽팽히 맞섰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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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일본에 의한 민비의 시해였다.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을 서두른 일본은 

조선 장악의 가장 큰 장애인 민비를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국내외 

여론의 악화와 항일투쟁, 고종의 아관파천, 대한제국 성립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조선 강점은 지연되었다. 또 일본은 반일 속에서 청일

전쟁의 와중에 조선정부로부터 탈취했던 전신운영권, 철도사업권 등 많은 이권을 

조선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조선정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조선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조선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대한제국 국제를 반포함으로써 새로운 문물을 

도입, 국정 개혁을 시도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이를 담당할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제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기, 서양 문물 도입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정총국 개국축하연때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폐지된 우편사업도 재기되었고, 전신사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통신망을 다시 확보하는 한편 대한제국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서양 보건 

의료를 접목해, 검역, 우두 접종 및 위생 사업을 전개했다. 제국의 수도 한성 

도심 교통에 전차를 도입해 운송업을 정비한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에서 러시아 세력을 제거하면서 일본은 미국(가츠라 테프트 조약)과 영국(영일

동맹)과 협정을 맺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 받았다. 이 기세를 몰아 대한

제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러일 전쟁 승전 후인 1905년 외교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을사늑약을, 1907년에는 군대해산을 핵심으로 하는 

정미7조약을 강요했다. 그리고 끝내 1910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본의 

조선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10여년에 걸친 국정 개혁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정착시킨 서구 문물들은 식민 지배를 위한 일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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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항 직후 서양 과학기술의 발견과 도입 정책

가. 서양과학기술 인식의 변화

조선정부가 무기기술을 포함한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개항이후였다. 개항은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먼저 개항은 사대교린의 

위계적 국제질서로부터 벗어나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된 이른바 만국공법의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그리고 

자급자족의 자연경제로부터 대량 생산, 최대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편입, 더 나아가 기독교 포교 금지라는 명분과 함께 금지되었던 서양 문물의 

전격적 도입을 포함했다. 그리고 서양이 가지고 조선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 조선이 열세에 놓이게 된 것에 주목했다.

개항 이전 조선을 겁먹게 했던 이양선의 침략, 베이징 함락, 일본군함의 포함 

외교 등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으로 하여금 서양 문물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게 했다. 

더 이상 쇄국으로는 나라를 보전하지 못하리라는 압박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수모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룸으로써 모면해보려는 절치부심도 

없지 않았다. 모든 열쇠는 서양 과학기술이 쥐고 있는 듯 보였다.

어린 고종의 섭정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대원군 역시 이점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는 1870년대 전후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겪으면서 척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대원군은 이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생각했지만, 

서양 세력의 빠른 증기선과 긴 사거리, 높은 명중률과 같은 화력에 경악했다. 

이런 서양의 근대 무기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원군은 서양 서적을 이용해 방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는 해방(海防)중심의 군제 편제 정책의 일환으로 사정거리가 

긴 함포 중심의 무기 개량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작업은 신헌(申櫶)에게 맡겨

졌는데, 그는 당시 대포인 블랑기포에 바퀴를 달아 이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두 개의 포신을 같은 수레에 올려 이동할 수 있게 한 쌍포, 나무로 만든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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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중 시한폭탄인 수뢰포 등을 개발했으며 대동강에 수몰된 미국 증기선

에서 기관을 인양해 기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 작업들은 중국인이 쓴 서양 사정 

및 무기에 관한 서적을 참고해 이루어졌다. 비록 이런 작업이 대원군 시절에도 

서양 사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에는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대포의 사정거리가 여전히 짧았고, 포신의 고각(高角)과 

편각(偏角) 조절이 어려워 명중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수중 폭탄인 

수뢰포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뇌관을 책만을 참고해 만들기 어려워 청에서 

수입해야 했고, 개인 화기인 총 역시 조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적 

수공업으로 이루어진 이 개량 작업은 책만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종은 친정(親政)을 위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면서 국제 사회 및 근대 과학

기술에 대원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더 이상 쇄국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는 일본의 포함외교 이래 국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청나라에 자문을 구했다. 청나라는 1860년 베이징 함락의 

충격으로 이홍장(李鴻章)을 중심으로 양무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흡수하고 있었다. 또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서양 문물, 

특히 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기술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근대 무기를 생산

하기에 이르렀고, 이 청의 경험을 조선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다.

청처럼 전향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근대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념의 전환이 필요했다. 또 새로운 무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도 필요했다. 이 시기 부국강병이란 부국과 강병이 아니라 ‘강병을 

위한 부국’이었다. 국가 정책의 방점은 새로운 무기 도입에 있었고,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종묘사직과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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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조선은 청만을 국제사회로의 진입통로, 혹은 서양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 통로로 국한하지 않았다. 일본도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1854년 흑선

함대의 포함외교 결과 미국과 국교를 체결한 이후 메이지유신이라는 정치적 

재편 과정을 거친 일본은 통치구조와 질서, 사회 전반을 서양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일본의 사정을 통해 조선정부로 하여금 서양문물 

도입의 득과 실을 판단하려 했다. 고종은 일본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비밀리에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3개월간 일본의 중요 부서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 고종에게 담당한 일본 정부 부서의 역할과 서양 문물 

도입의 공과를 보고하며 평가했다. 더 나아가 서양으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수집

했다. 이는 보빙사의 중요 임무였다. 그들이 수집한 서양 문물은 정부 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정해진 사안

들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을 신설했다.

조선정부는 조선에 없는 강한 서양을 구성한 도구들이라고 여긴 각종 과학

기술 도입을 전담해 도입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이 아문 수장의 직위는 정1품으로, 조선정부의 최고

위의 조직이었다. 이 아문은 국내 정치의 부침에 따라 명칭이 바뀌고 담당하는 

역할을 바뀌었지만 갑오개혁 이전까지 사대교린이라는 전통적 외교 관계에서 

만국공법의 국제 질서로 편입된 이래 따르는 여러 외교 사안을 다루며, 통상, 

서양 문물도입을 주무로 국정을 추진했다. 한성순보의 발간, 농상국, 광무국, 

전환국, 전보국, 기기창, 육영공원 등 서구의 제도를 통치수단으로 채용하기 위한 

부서의 운영과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 아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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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국강병의 모색

1) 인식전환을 위해 시도된 조선정부의 정책

오랑캐의 것으로 치부하고 금지했던 서양과학기술을 통치도구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건국 이래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

으로 삼았던 조선으로서는 무엇보다 관념의 전환이 필요했다. 유교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청빈, 검약을 통한 청빈낙도라는 군자적 삶의 성취였지, 이(利)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利)를 도모하는 행위는 말(末)과 지엽(枝葉)을 취하는 

것으로 도(道)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전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개항이후 정부차원에서 이(利)를 취하고 강해지자는 부국강병은 말과 

지엽인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 통치 이념인 유교적 지향과 

배치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관계구축이 절실했던 당시, 부국강병은 조선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핵심어로 전환되었다. 1860년 북경함락에 말 그대로 큰 

충격을 받았던 조선정부는 뒤이은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로 말로만 

듣던 서양의 이양선과 강력한 화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조선의 위정자들은 부국강병이 

선취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명제임을 자각했지만 그럼에도 당시 사회분위기는 

아무리 국가가 외회(外悔)를 겪었을 지라도 국가의 지향점을 바꾼다는 것은 

500년의 전통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웠다. 이런 반대는 ‘위정척사(衛政斥邪)’를 

기치로 내건 유림들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부국강병을 국가정책으로 삼기위해서는 먼저 부국강병이 유교적 지향

이나 덕목에 어긋나는 일이 아님을 설득해야 했다. 이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은 

당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개화관료들로 이들은 자신의 논지의 전개를 위해 전통적 

방식을 택했다. 즉 유교의 성현들과 경전을 통해 부국강병 옹호를 위해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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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공자, 맹자 같은 성현도 백성을 부하게 만드는 일로 

국가 경영의 근본을 삼았으므로 부를 추구하는 일이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다. 특히 상업을 “농단(壟斷)하여 말리(末利)를 취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생각을 반박하여 상품을 유통하는 일이 나라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라고 옹호했다.

이런 개화관료들의 서양 문물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동지 규합을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성순보였다.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소속의 박문국

에서 서양식 인쇄기를 수입하여 발간한 한성순보는 10일마다 한 번씩 3천부가 

발행되어 전국 외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식자층에게 배포되어 개화와 관련한 

소식을 게재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휴간되었다가 1885년 말 한성주보로 
복간되어 재정부족으로 1887년 폐간되기까지 이 신문은 중앙 관료들에게 집중

되었던 국제 정세와 관련한 정보들을 전국 방방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한성순보는 기본적으로 조선정부가 전통적으로 발행해온 조보(朝報)를 

계승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개화관료의 중심에서 발간이 발의되고 개화주무 

부서에서 발행을 주관했기에 개화관료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어 있어 내용

면에서 조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신문은 외국 지리, 역사, 문화, 인물 등의 

서양학문과 공법 등의 새로운 국제 질서와 관련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게재해 

독자들의 견문을 넓혔다. 이런 기사들로 이 신문은 왕명출납과 상훈을 포함한 

인사이동 상황 정도만을 주로 다루었던 조보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4년에 채 못 미치는 기간 발행되었지만 조선정부의 개화관료들은 신문 

발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전국에 알려 개화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려 

했다. 더불어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기사가 실릴 즈음에는 관련된 정부
기구가 설립되어 사업을 전개하거나 구상하고 있어 이를 알려 여론을 환기

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신무기 도입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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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무기 제조기술의 도입

무엇보다 조선정부는 1881년 서양 무기제조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추진된 사업은 군계학조단의 파견이었다. 이 기술 유학생단을 천진(天津)에 

파견했고 그들의 귀환을 토대로 1883년 기기국을 설치했으며, 1884년 재래 

무기를 만들었던 군기시를 기기국에 합치는 등 근대식 무기제조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혁했다. 기기국 주도로 1884년에는 번사창(燔沙廠, 제철소), 제도창, 

숙철창 등을 조성했고, 1887년에는 본격적 무기제조 및 수리공장인 기기창도 

열었다.

새로운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제철을 이해하고 도입하는 것이었다. 소규모, 

수동식의 전통 제철방식으로 생산된 철로는 새로운 서양 무기를 제조할 수 

없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강철 제련은 고온의 탄소강 공정을 거쳐야 했고 

이에 필요한 섭씨 1300도 이상을 버텨낼 수 있는 용광로를 설치해야 했다. 물론 

이는 서양 근대의 제철제련공정과 재래 방식의 차이점의 이해가 전제되는 

일이었다. 이런 새로운 근대 무기 제조 공장 건설에 조선정부는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 

기술 전부를 도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 있다. 재정부족도 부족이거니와 근대 

무기기술을 도입하기에는 기반이 되는 근대 과학과 공학의 이해와 관련 엔지니어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했지만, 기술유학단의 파견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내정 간섭이 날로 심해져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졌던 것이다.

3) 재정 강화를 위한 기술도입 정책의 수립 및 수행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근대 기기와 서양 

기술자를 배치한 전환국을 신설했다.(승정원일기, 고종 20(1883)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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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는 전환국을 재정비해 외국의 근대적 조폐 기술로 신식화폐를 주조 

유통함으로써 전근대적 화폐를 교체하려는 화폐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를 전환국 총판으로 임명하고 독일계 

상사(商社)인 세창양행을 통해 압인기 3대를 비롯해 압연기, 압사기, 자동측량기, 

선반과 재단기, 엔진 등 근대 화폐 주조를 위한 기기를 구입하고, 이를 관리할 

독일인 기사 3명을 초빙했다(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
(덕안) 문서번호 17997). 청동이나 주석에 도금하는 방법으로 각각 5종의 금화와 

은화, 그리고 적동화를 주조할 계획을 수립하고, 독일에서 화폐주조의 기본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극인과 종인을 주문 제조, 수입했지만 주조 상태가 좋지 

않아 일본 조폐국 기수 두 명을 초빙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기 및 기술자 배치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주전권 정비에 

문제가 생겼다. 주전권을 가졌던 지방 정부의 권리 해소 등 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 전환국에서 주조된 

신식 화폐는 사용되지 못했다.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정부 개편 및 개혁을 위해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청일의 간섭으로 실패하자(유바다, 2010) 세원(稅源)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

하게 대두되었다. 농상(農桑)과 같이 전통적 산업의 육성을 다르게 접근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조선정부의 개화세력은 특히 일본에서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생사(生絲)를 수출해 확보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았다. 또 청 상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단을 따로 제작해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상황에도 주목

했다. 조선정부는 비단이 재원 및 수입대체재의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했고, 

“(잠업은) 농업과 더불어 국가의 대본(大本)”으로 일찍이 “생재(生財)의 근원으로 

설정해 보호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한성순보, 1883년 12월 29일) 국가 

산업으로 잠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조선정부는 1884년 선진 잠상기술을 

보급시켜 부국(富國)을 도모하기 위해 잠상공사를 설립했고, 중국에서 잠상

기술자를 초빙했으며 새 품종의 뽕나무와 누에를 수입하기도 했다. 이때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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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만 해도 100만 그루가 넘었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1887년 잠상공사가 폐지되었다.

조선정부는 가장 기본 산업인 농업에도 주목했다. 황무지를 개발해 둔토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 향상과 상업 작물 다양화를 

위해 서양 농법을 도입하려 했다. 또 서양의 낙농 기술 도입도 시도했다. 이런 

작업은 농무목축시험장을 개설함으로써 수행되었다. 이 시험장은 1884년 견미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최경석이 미국에서 높은 생산량을 가능하게 

하는 낙농, 축산을 포함한 개량된 농법을 탐문하고 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고종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정치적 변혁보다 농업 생산량 향상과 

서양 낙농업의 도입을 중시했고, 이 시험장에서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 시험 

재배와 시험적 낙농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타작기, 벼베기 기계, 저울을 포함한 농기구 18종과 100여 가지의 

종자, 그리고 소와 말, 양, 돼지 등 가축들이 도입하기로 했고, 시험 재배를 통해 

농작물은 풍작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으로 농업 

진흥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조선정부는 영국에서 

이를 관리할 기사를 고빙해오기도 했지만 그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서양 농법 

도입 역시 중지되었다.

육로 운수 및 연안 항해 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선을 도입해 

해운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885년 조선정부는 전운서(轉運署)를 

설치해 이를 전담시켰다. 전운서의 주요 업무는 단지 기선을 도입해 세곡 운반을 

수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선 근해의 해운권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해운업을 견제하고, 조선의 대외무역과 국내 상업 신장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이미 연안에 출몰하는 이양선에 주목해 대원군 시절, 

대동강에 빠진 미국기선을 이용해 기선을 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선에 만족하지 않고 고종은 1880년 전후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해 근대식 

선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1881년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을 때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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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鏞元)으로 하여금 기선 운항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기선 도입과 기선 항로의 개방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또 1887년 설립된 광무국(鑛務局)도 전환국 못지않게 재정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부서로 기대를 모았다. 조선은 예로부터 금은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것이 정부 재원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지적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화지향세력들로부터 적지 않게 제기

되었다. 조선정부는 광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대량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근대식 기술의 도입해 정부주도로 사업을 전개

하고자 했다. 이 사업은 정부부서로 설치된 광무국을 주축으로 전개하기로 

설정되었다. 광무국은 어지러웠던 광무를 정리하고 외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조선인이 광무를 전담하면서 기술력은 외국인 광산 기술자 초빙으로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서구에서 개발된 광업기술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땅의 표피층에서 발견되는 금속을 채취해 무게의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근대 서양에서 도입한 

광업은 금속이 함유된 광석을 파내어 돌덩어리를 파쇄하고 원하는 금속을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었고, 이들이 매장된 곳을 찾아내기 위해 암석의 

특징과 금속의 결정 상태를 이용하는 근대 지질학을 이용했다. 따라서 서양의 

채굴 방식은 훨씬 많은 생산량을 보장했다. 근대 광업기술을 도입해 광산 개발을 

도모하려 했던 조선정부의 기대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 광산

기기 구입과 광산기술자 초빙은 재래식의 경영조직과 근본적인 광무개혁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근대 기술력이 발휘될 수 없었다. 또 외국인 광무기사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지질 탐사와 매장량 조사 등 정보 수집에만 전력해 

조선정부의 광무사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통치 도구의 변혁을 이루려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를 담당할 정부 관원들의 양성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1881년 영선사나 조사시찰단의 파견은 개화정책을 위한 인력 개발 시도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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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이들 인력이 갑신정변으로 축출되거나 사장된 1886년 즈음에는 또 

다른 인력 양성 계획이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1887년에는 미국인 교사 3명을 

채용한 육영공원이 개교해 초등 교육부터 고등 교육을 시도했지만, 사대부들이 

학도의 주류를 이룬 이 학교는 단지 고급 관원으로의 등용문으로 인식되어져 

서양의 근대 학문이 전수될 여건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인력의 부재는 

청국의 간섭과 더불어 개혁을 위해 도입하려는 서양 문물 도입 정책을 지지부진

하게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정부는 통신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우정총국을 창설하기도 

했다. 1884년 4월 설립된 우정총국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봉수와 역원 등 

조선정부의 통신체계를 근대식 통신체계로 개혁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부기구로 

서울과 제물포 사이의 우편사업을 우선 실시했던 우정총국은 우편사업뿐만 

아니라 전신선 가설 및 운영을 목표로 했다.

고종은 친정 체계를 확립하고 개항을 단행하면서 부국강병을 앞세워 서양 

근대 과학기술을 도입해 국정을 개혁하려 했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전통사회는 이 외래의 문명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속성과 특징을 파악하기에도 급급했다. 또 세계정세도 이런 개화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외세는 조선의 시장에 관심이 있었지 조선정부의 

개혁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이런 국제 정세와 더불어 국내 정치 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이른 바 수구로 

불리는 민씨 척족 세력과 개화파로 불리는 급진개혁 세력, 고종의 체제를 지지하는 

두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균형이 와해된 사건이 갑신정변이었다. 

그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혁파되었다. 이는 당시 정쟁의 소모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우정총국에 집중되었던 개화추진 인력 

대부분 제거되고 말았다. 갑신정변의 또 하나의 목표였던 청의 간섭 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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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이 실패함에 따라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청은 조선정부의 

각종 개화정책을 중지시키거나 지연시켰다. 청은 조선정부의 재정 부족을 빌미로 

삼았는데 이와 같은 청 정부의 압박에 저항하며 개화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갑신정변으로 신진개화세력이 대부분 축출된 조선정부로서는 역부족이었다.

2.3 광무개혁과 근대 과학기술 본격 도입

가. 광무개혁 이후 식산흥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1880년대 부국강병을 위한 조선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중지

되었다. 재정부족과 청의 간섭도 문제였지만 새로운 정책을 구현할 인재 부족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정부는 새로운 서구의 기술을 조선정부 통치의 도구들을 개혁하거나 변경

하는 것으로만 파악했지 그것이 전혀 다른 세계관과 자연관을 토대로 한 지식 

체계라는 점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의 토대인 과학과 

사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이를 받아들이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교육 및 훈련 제도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과학지식에 대한 집권 세력의 태도도 실패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 사대부들은 교양주의적 관심으로 새로운 과학에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 제도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대 교육의 시도

라고 할 수 있는 육영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관원 및 예비관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지극히 소수였다.

이런 태도와 자세에 극적인 전환을 보인 계기가 된 것은 1897년 광무개혁이었다. 

1880년대와는 다른 국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배경으로 했다. 삼국간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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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의 소강상태를 이룬 국제정세는 고종으로 하여금 대한제국 국체를 반포하고 

광무개혁을 주창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마지막 자강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고종은 1880년대 구상했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많은 

개혁들을 구현했다. 이를 기반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종묘사직을 지켜내고자 했다(이태진, 2000; 교수신문기획, 2005). 이미 

갑오개혁을 통해 반포된 홍범 14조에서 부국강병을 국가 제1무로 삼아 구습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폐지하는 한편, 조선정부는 일본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오개혁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외세 

의존과 졸속 법령의 남발 등이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광무개혁이었고, 이는 

더 나아가 1880년대 조선정부가 구상했던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의 실현 과정이었다.

고종황제는 지난 시대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개혁 자금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황실재정을 강화했다. 황실재정을 정비하고 면세특권을 폐지하는 한편 

홍삼전매권, 기타 잡세를 궁내부로 이관시키고 역둔토도 또한 궁내부로 귀속

시켰다.(이윤상, 1996(77~83쪽)) 이렇게 확보된 궁내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신문물 

도입을 위한 정부부서를 신설, 확장했다는 것은 고종황제가 이들 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근대화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이런 고종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 문물 도입은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

광무개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이끈 것은 한양의 정비 사업이었다. 제국 

황도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황토현(경희궁 앞)부터 동대문까지, 대광통교에서 

숭례문까지의 도로를 55척을 기준으로 정비해 상가를 형성하고, 이 도로를 좇아 

근대식 교통 시설인 전기 철도를 가설했으며, 근대 통신 체계인 전화 사업을 

실시했다. 이 정비 사업은 한성부가 주축이 되어 수행되었다. 도로정비 사업 

결과, 1880년대와 1890년대 말 두 차례 우리나라를 찾았던 마가렛 비숍과 같은 

서양여행자들에게 놀라운 발전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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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으로 이루어진 서양 문물도입 정책과 지원 양상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서양문물 도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개혁이다. 

광무개혁의 가장 중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식산흥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부기구들이 구성되어 황제직속기구로 편재되었다. 양지아문, 지계아문이외에 

통신원, 전환국, 평식원, 서북철도국, 박문원, 광학국, 철도원 등이 궁내부 소속으로 

이속되었거나 신설되었다. 1880년대에 존재했던 부서들이 확장되거나 부서들이 

재편되고 정비되면서, 서양 기술 도입을 전제로 통치기구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비가 모색되기도 했다. 특히 통신망의 정비와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역원과 봉수가 혁파된 탓에 지방 행정과의 연락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우편망 구축과 더불어 일본에 강점당했던 전신망을 

모두 돌려받으면서 고장 난 선로를 복구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근대 통신망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큰 발전을 보였다. 이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 규모는 통신원 전체의 세출이기는 하지만 1901년 이래 학부 

세출의 2~3배를 유지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관영공장을 설치해 필요 산업을 주도한 일이었다. 궁내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근대 기술을 도입해 정미, 수륜, 광무 등과 관련한 여러 

시설들을 운영했다. 관영공장으로 기계창, 직조창, 황실유리창, 자기제조창, 

총기제조소, 정미소, 평양석탄광을 들 수 있다. 기술 인력이 필요하거나 기계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고 기계들을 수입해 생산체계를 갖추었다. 

황실유리창의 경우는 전기 및 전신사업에 필요한 애자 제작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장에는 관청에서 공급하는 원료로 유리를 제조하기 

위해 1902년 러시아 화학기술자들이 초빙되었다. 또 분원(分院)의 민영화 이래 

침체된 자기제작을 위해 근대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자기공장에는 1902년 

프랑스의 자기제작학교 출신 기술자 르미옹(Remion)을 초청했다. 이 자기제조장에 

제조기술 전통이 있었던 만큼 서양 기술 습득은 빠르게 진척되었다. 기본적 원료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 관계도 활용했다.(훈령 7호, 1902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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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5호, 1902년 8월 4일; 훈령 5호, 1902년 9월 6일) 또 근대 무기 기술 

도입이 대한제국의 흥망과 밀접히 연결된다는 판단 아래 1890년대 초 위축

되었던 기기창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서를 군부 

포공국으로 총기제조소가 1903년에 설치된 것이다. 또 1904년 군기창 관제가 

공포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종실록, 1904년 7월 6일).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제국의 정책은 민간 기업 설립 지원을 통한 식산흥업

이었다(전우용, 1997). 궁내부 산하 내장사 직조소에서는 누에와 뽕나무의 새 

품종 도입을 기초로 하는 근대식 견직기술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

인공양잠합자회사가 설립되었다. 또 정부는 근대 과학기술 도입을 전제로 하는 

회사 및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들을 정비, 창설했다. 직조과

(織造課) 신설은 대조선저마제사회사를, 우체사의 확장은 대한협동우선회사를, 

광무국의 정비는 조선개광회사 설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런 대한제국 정부의 식산흥업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민간 기업이 세워

졌다. 내외국인에 의해 유리공장이나 성냥공장, 정미, 양조, 담배제조, 제지, 철가공 

등의 공장들과 더불어 사진관인 촬영소도 설립되었다. 이런 공장들의 설립은 

단지 원료 생산에 머물렀던 대한제국의 산업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과 통신과 

같은 관계망을 구축했다.

나. 새 기술은 새 학교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의 활발한 도입은 이를 담당할 기술자를 필요로 했으며 

이들은 광무개혁 이래 설립되었던 근대적 학교에서 배출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서양의 학문과 과학,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기초교육을 담당할 소학교를 설립했다. 더불어 소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범학교를 세웠다. 또 각종 근대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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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키기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상공학교 관제 마련이 시작점이 되었다. 비록 

상공학교는 개설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식산흥업과 근대적 국정운영 

기구의 실무를 담당할 하위관료 배출을 위한 여러 학교들이 속속 개설되었다.

광무정권이 시행했던 가장 큰 사업의 하나였던 양지 사업은 1901년의 심각한 

가뭄으로 전체 군의 1/3정도에 그쳤지만, 이 사업을 위해 양지아문은 실무를 

담당할 측량기사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1899년 견습생 제도를 위한 규정을 

수립해 교육과 운영에 체계를 확보했다. 이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힌 측량

기사들이 배출되어 양지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및 전차 부설 공사와 같은 

사업에서 활동했다(김근배, 2005, 41쪽). 또 정부는 전보학당이나 우무학당, 

광무학교, 철도학교, 의학교와 같은 사업 전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학교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 역시 마련해 

제도화했다. 민간에서도 정부에서의 기술 진작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에 참여

했다. 한성직조학교, 직조단포주식회사교습소, 철도학교, 국내철도운수회사양성

학교, 낙영학교 철도과와 공업제조과, 흥화학교 양지속성과 등이 신설되었고, 

이들 학교에서는 새로운 과학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 수행되었다(김근배, 

앞의 책 42쪽).

대한제국정부의 근대 기술을 도입한 식산흥업정책과 병행한 근대 기술 교육은 

대중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이 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 결과 1903년, 

농상공부가 한성부내 기술자들을 상대로 최초의 기술경연대회를 열어 우수 

기능인을 시상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박람회를 계획할 수 있었다. 기술만이 

아니라 서양 과학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 실시의 요구도 매우 커졌다. 정부는 

이를 상공학교나 공업전습소와 같은 곳을 설립해 수용하고자 했다. 이들 교육

기관을 고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제 운영이 일본의 개입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식민강점 지배를 위한 정책 속에서 없어지거나 

왜곡되어 실제 하급 기술자 양성 기관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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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종 시대 서구 과학기술 도입의 성과와 의의

1876년의 개항부터 1905년 을사늑약에 이르기까지 고종 통치하의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시대 변화가 이전 시대와 가장 다른 차이점은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은자의 나라니, 조용한 아침의 나라니 하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그리고 광무개혁은 1880년대와 비교해볼 때 전면적으로 활발

하게 근대 과학과 기술이 도입되었던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선정부가 있었고, 조선정부의 새로운 문물의 도입 목적은 

개항 직후나 광무개혁 이후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바로 부국강병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종 시대 조선정부는 이 부국강병을 위한 핵심으로 근대 과학과 기술에 주목

했다. 이를 도입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조선정부의 작업은 쉽지 않았다. 1880년대 

서양 문물 도입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청정부의 간섭으로 좌절되었다. 청의 간섭은 

신문물도입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다. 청은 조선

정부 개혁에 대해 ‘절재용(節財用)’을 내세워 반대했기에 도입 정책은 왜곡되고 

변질되었으며 지연되었다.

광무개혁 이후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신문물 도입을 통한 개혁이 

진행되었다.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은 노골적으로 각종 이권을 선점하고자 끊임없이 대한제국정부를 회유하고 

겁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제국정부는 서양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정부 

기구를 확보하고 신설했다. 이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은 열강들의 이권 요구에 

대한 대한제국의 최소의 대응이기도 했으며 자주적 개혁의 표방의지의 표현

이기도 했다. 이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대한제국 국가 통치를 위한 정책이 수립

되고 구현되었고, 이를 실행할 인재들도 양성되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학제도 

마련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을사늑약으로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다. 을사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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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항 이래 도입된 많은 서양 문물들은 일본의 식민통치 구상에 따라 

재배치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개항 전후 들어온 새로운 과학과 기술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되어지고 변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주어진 여러 상황 역시 대한

제국의 근대 과학기술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을사늑약을 필두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 했음은 다양한 대한제국의 정책을 와해시키거나 왜곡

시켰다. 그렇다고 대한제국의 근대 과학기술 정책의 좌절과 실패가 국제적 환경, 

그리고 일본 병탄 때문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서구 근대 문명의 구성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부터 시작하면 15세기 이래 400년 이상을, 근대적 과학

으로의 전환만을 고려하면 16세기부터 200년 이상을 진행했던 사건이었다. 그

동안 서구 사회는 많은 좌절과 실패, 보수와의 갈등과 같은 지난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통을 해체시키기에는 이에 필요한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및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이 20년 동안이 수행된 

서구 문명의 도입 정책들은 조선의 전통에 균열을 낳았고, 굳건한 조선사회를 

해체시키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한제국의 과학기술 도입 성과는 과학과 기술이 지닌 속성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핵심 원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를 구축

하지 않은 사회에 이식되는 과학기술은 도입의 목적과 이식과 적용과 활용에 

투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조선정부는 부국강병을 통한 국가의 보존이 근대 

과학기술 도입의 목적이었다. 근대 무기체제로의 전환을 주목적으로 재정의 강화 

등에 필요한 근대 과학기술을 선택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반면 을사늑약 이후 

일제는 철저히 식민 지배, 식민 사회의 건설이 목표였다. 그들은 이 사회에 

적용되고 운영되던 과학기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의 변용과 전환을 통해 식민 

사회에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립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개의 목표를 

가졌던 두 주체의 힘이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한 쪽에서 추진되던 각종 정책들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했고 실체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41

∣2장. 한국 근대 과학의 형성; 고종시대의 서양 과학기술 도입 시도와 성과∣

조선 정부는 과학과 기술을 잉태하고 성장시킨 서양의 겉모습, 개선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고 부유하게 삶을 영위하며, 이런 시민들이 사는 국가와 

사회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 체계와 잘 정비된 군사 제도를 도입하기 원했다. 

그것이 전부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서양 문명에 내재된 형이상학적 자연관, 

세계관, 방법론 등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수행된 

근대 학제의 수립과 교육의 시작은 이를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이런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의도와는 다르게 전통 사회에 

균열이 가해지고 해체가 시작되고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그 성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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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3.1 서세동점과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토대로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와 유럽에서 밀려든 새로운 문명기준이 그 자리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뀌는 ‘문명기준의 역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한반도는 강제로 국권을 빼앗기고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19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의 실상은 일본에 의한 한국 강제병합이라는 

선명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자칫 한일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협소하게 이해될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변동과 일본의 한국 

국권침탈이라는 사태를 어떠한 시각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19세기 거대한 전환기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서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정세의 변동을 당시의 세계사적 맥락과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 여기서 어떠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한반도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경험과 

문명의식, 가치관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다. 흔히 중화(中華)질서 혹은 천하

(天下)질서 등으로 지칭되는 동북아시아 문명질서는 서구 근대국제질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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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다른 성격을 견지하고 있었다. 국가 간 관계도, 그리고 중화질서에서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국가가 갖는 의미도,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서구 근대국제질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화문명이 서구문명과는 

다른 문명권에 속한 만큼 서로 다른 ‘문명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방식도 지향하는 가치나 

세계관도 서구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이른바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은 중화질서를 현실적으로 지속시켜가는 

주요한 제도가 되었다. 주변국은 정해진 때에 문명과 문화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조공을 드렸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우수한 문물과 아울러 문명기준을 

제공하며 주변국의 군주를 책봉하는 예(禮)를 갖추었다. 이러한 제도는 대체로 

중국과 주변국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권위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국가 간의 교역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선 역시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이념과 예의(禮義)에 근거해서 상호관계를 

맺으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선 유학자들의 의식 속에서 중화질서에 사대교린

(事大交隣)이라는 형태로 참여한다고 하는 문제는, 중국 중심의 강력한 위계적 

세계질서 안에 편입됨으로써 대외적인 안보와 대내적인 안정을 구가한다는 현실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중화질서를 ‘문명기준’으로 

삼아 보편적인 문명국가, 문화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동북아시아의 19세기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였다. 당시 동북

아시아세계는 중화질서라는 독자적인 문명권에 속해있었고, 중화질서 고유의 

문명의식과 자부심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삼국은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운 구미제국의 압력과 근대 유럽의 문명기준에 입각한 

상이한 가치체계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를 야만으로 

간주하며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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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화질서에 존재하던 나라들은 근대국제질서라는 상이한 대외질서

관념과 만나게 된다. 전통적인 중화질서는 전 세계로 팽창하기 시작한 유럽 

열강에 의해 동요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바로 아편전쟁은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일컬어지는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적 공세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이후 아편전쟁으로 

인해 체결한 난징조약(1842)은 서구제국과의 불평등조약의 원형이 되었고 이후 

거듭되는 전쟁에 따라 톈진조약(1858)과 베이징조약(1860)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서양에서 비롯된 근대 국제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주권국가

(sovereign state)’라는 새로운 국가형식과 아울러 ‘조약체제(treaty system)’라는 

‘새로운 국가 간의 교제 및 교섭방식’에 입각하여 중국이 이른바 근대국제질서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갖는 의미를 인식한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가능했다.

3.2 위기의 시대와 ‘문명기준의 역전’

한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동북아시아 삼국에게 19세기는 상이한 패러다임의 

만남과 충돌 속에서 빚어지는 고민과 혼돈, 모색과 좌절이 뒤섞인 ‘위기의 

시대’였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던 표현을 빌면, ‘숯불과 얼음’의 

관계처럼 상극적인 성격을 지닌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격렬하게 부딪힌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당대의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의 표현을 빌면,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과 같고’, 

‘한 몸으로 두 인생을 겪는 것과 같은’ 충격과 위기, 거대한 변동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19세기는 상이한 문명 곧 ‘동서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기로서,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왕의 고유한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45

∣ 3장.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패러다임을 밀어내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중화문명권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문명기준이 새로운 문명기준에 의해 전복되는 과정이자,  ‘문명 기준’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존재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동북아시아 삼국은 19세기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이른바 ‘예의 관념’에 기반한 중화질서로부터, ‘주권개념’ 

및 ‘국가평등관념’에 근거한 유럽발 근대 ‘국제’ 질서로 동북아시아 세계를 구성

하는 패러다임의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 동북아시아 

삼국은 동일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일 동북아시아 삼국에 나타난 ‘서구의 충격’은 실제로 각국이 처한 

각각의 외압의 성격이나 강도, 타이밍의 차이, 지정학적 위치, 기존 정치질서의 

안정성 등의 여부에 따라 그 충격의 여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9세기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난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 변동과 맞물려 조선의 지정학적 

외벽인 중국과 일본은 점차 지구적 규모에서 구미 열강의 세력균형 속에 들어

가게 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은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의 일탈을 기획하고 

있었다. 중국은 조공국의 자율성을 인정하던 전통적인 사대질서를 부정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기획하였고,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서구적 근대화의 길을 선택한 

일본은 조선과의 전통적인 교린 질서, 더 나아가 중화질서 전반의 전복을 기획

하였던 것이다.

중화질서의 변동이 아편전쟁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면, 동북

아시아 삼국 간의 구체적인 관계 변동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 국내의 정치

변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70년대에 나타난 

청일수호조규 체결(1871), 일본내부의 ‘정한론(征韓論)’ 논쟁(1873)과 대만침공

(1874), 조일수호조규의 체결(1876), 그리고 ‘유구(琉球, 지금의 오키나와) 문제’의 

대두와 일본의 일방적인 병합(1879)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동북아시아의 

정치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중화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하던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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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변동을 주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주권국가 탄생의 의미를 넘어 제국

건설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삼국 간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배타적이면서도 팽창적인 태도는 중국 측의 위기의식을 급격하게 

심화시켜 놓았고, 중국의 위기감의 심화는 조선에 대한 간섭과 압박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이후 동북아시아 갈등의 핵심 고리는 본격적으로 ‘조선문제’로 이전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제국주의 시대에 

구미열강-중국-일본의 삼중압박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조선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모색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3.3 세상의 흐름을 잘못 읽고 타이밍을 놓치다

반면 동시대 한반도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매우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으로 이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혼돈’의 와중에서 등장한 존주론(尊周論)의 언설에 따라, 주체와 

객관적 세계간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경직된 인식태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환언하면, 조선 성리학의 다양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항심(恒心)과 항산

(恒産)의 두 개의 날개로 왕도정치의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던 기존의 사유체계에 

나타나던 균형감이, 경직된 ‘정신주의’적 경향으로 심각하게 경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는 타협과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의 논리가 옳고 그름[正邪]의 

분별을 중시하는 ‘규범과 윤리’의 논리에 의해 재단되고 억압되는 사태가 일상화

되면서, 모든 논의가 <군자 대 소인>이라는 소모적 이분법으로 귀결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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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요컨대 조선의 사상계가 이단이 아닌 정통, 

이(夷)가 아닌 화(華), 실리가 아닌 의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서, 견제와 

균형, 타협과 조정을 이끌어내던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의 유연한 소통공간이 

심각하게 마비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19세기 벽두부터 조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물론 모든 서양 

서적의 도입이 금지되었다. 이후 조선은 사상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아편전쟁 이전부터 조선의 해안에는 

이양선(異樣船)이라 불리는 서양 선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출현하는 빈도가 늘어갔다. 천주교가 서구의 이념적 도전을 상징한다면, 

포경선과 군함을 포함한 이양선은 서구제국주의의 경제적 군사적 도전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통해 조선은 서구의 군사력과 

직접 충돌한다. 당사국 모두가 상대방을 야만으로 규정한 이 두 차례의 충돌에서 

조선은 승리한 듯 보였다. 대원군의 리더십과 독려 속에 치러진 서양 열강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조선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러일으켰고 나라 전체를 오랑캐를 격퇴시켰다는 승리감에 

들뜨게 했다.

이는 당시 서구 열강과의 무력충돌에서 패배를 경험한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특기할 만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승리로 조선이 

서세동점의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오히려 두 차례의 충돌로 인해 외세를 

배격하는 조선의 태도는 한층 확고한 원칙이 되어 좀처럼 바꾸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서양 열강 및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극도로 고조시킴으로써 조선의 

대외적인 입지를 위태롭게 하였고 아울러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로 하여금 

세계정세와 시대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기 조선에서 나타난 ‘거대한 역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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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외벽인 중국과 일본이 이미 지구적 규모에서 구미 열강의 세력균형 

구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세계의 대세를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소중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지식인들은 서양세계를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명세계’에 

대한 반대의 이미지, 곧 ‘야만의 세계’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전통적인 화이관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병인양요(1866)를 비롯하여, 오페르트 

도굴사건(1868), 신미양요(1871) 등 서양과의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만남과 충돌 

과정 속에서 확산되어갔다. 조선이야말로 중화질서의 정수를 견지하고 있는 

유일한 문명국가라는 믿음과 아울러 정치의 논리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논의에 

의해 재단되어지는 사상적 경향 하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에게 서양의 

야만성은 이미 경험적으로 거듭해서 확인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양의 

‘야만성’을 확인할수록 ‘예의지방(禮義之邦)으로서 조선’이라는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확고해져갔고 그런 만큼 ‘개화

개방’과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조류와는 멀어져갔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정치적, 사상적으로 유연하게 타협하고 조정해나갈 여지가 

현실정치의 장에서 거의 봉쇄된 가운데, 대다수의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대외정세를 양이(洋夷) 즉 서양오랑캐라는 새로운 위협적 요소의 ‘양적’ 증가라는 

일종의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의 변화로 해석하려했다. 그리하여 조선이 

속해있는 동북아시아 질서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가능한 한 

외세와의 접촉을 줄이고 무시하되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중국의 보호

우산 속에 편승하려는 의식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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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선정치의 엇박자와 국민적 역량 결집의 실패

하지만 조선 정계 ‘안’에서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882년 8월 5일(음력) 국왕이 내린 교서는 이처럼 세계의 달라진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무대에 새롭게 적응하겠다는 조선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국병립의 상황이 바로 세계적 대세이며, 종래의 배외(排外)정책이나 양이

(攘夷)적 관념은 조선을 세계 속에서 고립시켜 위태롭게 할뿐이다.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한 새로운 근대 국제법[萬國公法]적 질서에 근거해 조선의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해나갈 것이다. 다만 서양과 공법에 입각해 조약을 

맺는 것과 사교(邪敎, 천주교)의 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의 ‘문명국가로

서의 자부심’은 견지하되, 서양의 발달된 기술은 ‘이용후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라고 조선의 국왕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

이다.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서양 열강들과의 근대적 조약관계를 

처음으로 체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달라진 무대에 새롭게 적응하려는 

모습은 국내외의 다양한 비판과 견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와중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이었다. 요컨대 임오군란은 

주로 외래와 고유의 제요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통

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이었으며, 반면 갑신정변은 조선의 협소한 정치

공간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급격하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진보주의자

들이 주도한 사건이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동북아시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조선의 국왕이 주도하던 개화 자강정책의 속도와 변화의 폭을 너무도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세력과 너무도 온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세력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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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건은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주도한 사건들이었지만, 

타협과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급격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그 과정상의 

특징이나, 동북아시아 질서가 변동하면서 ‘조선문제’가 첨예한 국제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던 와중에서 발생함으로써 주도세력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공히 외세의 간섭을 불러들이고 그 간섭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매우 닮아있는 것이었다.

이후 갑신정변의 여파로 인한 강렬한 보수회귀의 분위기 속에서 친(親)중국 

세력의 득세와 중국의 종주권 획책, 왕권에 대한 견제가 보다 강화되었고, 이로 

인한 정치적 구심축의 균열이 더욱 진행되면서 결국 사태는 동학 농민봉기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와 ‘외세의 개입’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외세간의 전쟁 곧 청일전쟁(1894)과 노일전쟁(1904)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조선 정계가 끊임없는 

‘엇박자’로 사태가 전개되어가는 양상은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

있던 조선이 주권국가간의 근대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가게 되는 경위를 설명해준다.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정치적 대중이 새롭게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하는가 

하면, 대한제국이라는 근대적 자주독립국가가 탄생하고 민족적 차원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새롭게 등장한 제국 일본의 강압에 의해 국권을 피탈당하고 

국제질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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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정치질서의 바로미터

한반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기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였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가 속해있던 국제정치지형의 변동기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자.

그러려면 우선 우리 한반도가 경험해온 거대한 지각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현재 우리는 탈냉전이후의 거대하고 복합적인 

전환기의 와중에 서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기 시작하면 20세기 

중엽의 ‘냉전’의 시작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전에 기왕에 근대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유럽 세계가 상대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부상하게 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가보면 19세기의 ‘서세

동점’이라는 전환기와 만나게 된다.

[표 3.1 ] 동북아시아 정치질서의 변동과 한반도의 상관관계

시 기 한반도가 경험한 거대한 지각변동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

21세기 21세기 탈냉전 or 탈근대 or 세계화 북핵 위기??

20세기 중엽 20세기 ‘냉전’의 시작
한국전쟁(1950)

→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20세기 초중엽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해방이면서 동시에 국토의 분단

19세기 19세기 서세동점이 진행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

청에서 조선 속국화 시도

→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 국권의 상실

17세기
17세기 ‘명청 교체’ (=한족(漢族)에서 

만주족으로 중화문명의 패권이동) 

두 차례의 호란(정묘호란, 병자호란) 

발생

16세기
16세기 말 일본의 전국(戰國)시대가 

정리되어가던 격변기

두 차례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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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전환의 와중에서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탈냉전이 

동북아시아에서 뒤늦게 전개되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이 

지점은 괄호 안에 넣어두도록 하자. 트루먼 독트린 등을 기점으로 20세기 

‘냉전’의 기운이 한창 시작될 무렵 한반도에서는 1950년 6.25전쟁 곧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반도는 이미 일본 제국

주의에게 국권을 상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

하자 그것은 한반도의 ‘해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해방은 

‘분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때 다른 식민지국가들이 분단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이러한 사태의 독특한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서세동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부상했으며, 중국에서는 근대국제법적 차원에서 조선을 속국화 

하려는 시도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서구 열강들과의 국제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결국 

대한제국의 국권상실로 이어진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현재 세계질서의 패권이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17세기 중엽 중화질서의 패권이 한족

(漢族)에서 만주족으로 이동하게 되는 ‘명청 교체’라는 사태가 중화질서에서 

살아가던 한반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는 두 차례의 호란(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발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16세기 말 이웃나라 일본의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정리되고 17세기 초 결국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하면서 에도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로 한반도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격변기의 상황을 겪는 와중에 한반도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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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치러야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할 것은 

한반도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정치질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냉전이 ‘해체’되는 21세기 벽두의 새로운 변화의 와중에서, 작금에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북아시아 위기의 초점으로 ‘북핵문제’가 급격하게 부상해오른 것도 

단순히 역사적 우연으로만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긴장관계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데는 한반도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은 조선책략(1880년)의 서두에서 

“조선이라는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의 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할진대,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전환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사례들은 한반도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며 또한 취약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한국의 위정자와 지식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왜 국제정치적 안목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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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세기 동북아 역사의 교훈

가. 가재의 탈피

가재는 살아있는 동안 수차례의 '탈피(脫皮)'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큰 집게발과 몸통을 기왕에 자신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데기 사이로 빼낸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일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재가 

탈피를 하는 동안 다른 가재나 주변 물고기의 공격이라도 받게 되면 그야말로 

가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탈피를 준비하는 가재는 본능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간다. 가재에게 탈피는 곧 ‘위기상황’이다. 그러면 가재는 

이처럼 대단히 위험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탈피를 하는 것인가.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가재는 자신을 감싸주는 단단한 껍질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가재의 몸을 

보호하는 딱딱한 껍질은 자라나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여태까지 가재를 보호해

주던 기왕의 ‘껍질’이 어느 순간부터 가재의 ‘몸’에 비해 작아지는 시점, 곧 

‘모순(矛盾)’이 발생하여 서로 대립하는 지점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재에게 탈피의 순간은 숙명처럼 다가온다. 몸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가재는 

필연적으로 여러 차례 탈피를 해야 하며, 탈피에 수반되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

하게 되면 가재에게 탈피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야말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다.

가재의 몸을 ‘내용’에 비유한다면 가재의 껍질은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과 형식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해간다. 그러나 껍질은 단단하고 

딱딱해서 변하지 않는다. 즉 가재의 내부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대립과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몸이 커져감에 따라 현재 변화하고 있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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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형식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모순'이 심화되면, 변화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 곧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가재의 삶을 ‘역사’에 비유한다면 가재의 탈피는 기존의 틀 곧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 더욱이 개개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과 느리게 변하는 것’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게 마련이며, 전환의 시점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가재의 탈피현장으로 눈을 돌려보기로 하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가재와 같은 갑각류가 탈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단단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껍질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더욱 크고 단단한 껍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재가 마법이라도 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혹시 막 탈피를 마친 가재에게는 껍질이 존재하지 않다가 

탈피를 마친 후에 다시 생기는 것인가? 가재의 탈피 과정을 관찰해보면, 어렵사리 

막 탈피를 마친 가재의 몸에는 분명히 새로운 보호막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가재가 온몸으로 보여준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새로 생겨난 껍질은 기존의 

단단하던 보호막과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했기 때문이다. 탈피를 앞둔 

가재의 새로운 껍질은 탄력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왕의 강하고 단단한 껍질 

속에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속살에 밀착된 형태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탈피를 무사히 마친 뒤 가재의 새 껍질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다시 단단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 이렇게 가재는 

새로운 외피를 둘러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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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의 탈피과정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위기’가 수반되는 정황을 이해하게 

해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전환기는 새로운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를 가재의 탈피를 통해 유추한다면, 전환기적 상황일수록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야말로 전환기의 위기를 풀어가는 핵심

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환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주구검(刻舟求劍)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검을 품고 양쯔강을 건너다 그만 강에 검을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중에 찾기 위해 검을 떨어뜨린 곳에다 주머니칼로 

표시를 해두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표시해둔 곳으로 내려가 검을 

찾으려 했으나 검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다.(呂氏春秋) 누구나 들으면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무슨 바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요컨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흐르는 

강물위에 서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매우 온당한 대응방식

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는 게임의 룰이 변하고 경기장이 바뀌는 상황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명료하게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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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환을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조선의 전통주의자들이 화이관념의 연장선상에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외정세를 양이(洋夷)라는 새로운 위협적 요소의 ‘양적’ 

증가라는 일종의 ‘현상적’인 차원의 변화로만 해석함으로서, 조선이 속해있는 

동북아시아 질서 자체가 근저에서부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사례는 실제로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더욱이 패러다임의 

변환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안과 밖’으로 광범위한 ‘동의’를 끌어내는 것은 더욱 더 힘겨운 작업

이라는 사실을 19세기 한반도의 경험은 명료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19세기에 나타난 이질적인 문명 간의 만남과 문명표준의 역전이라는 

사태는 ‘문명의 세계가 야만으로 전락하고 금수들의 세계가 문명세계로 둔갑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뒤집어지는[天崩地壞]’ 혼돈의 

상황이었다. “살고 싶다. 의롭고 싶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孟子)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국강병’으로 매진하라고 하는 것은 ‘문명세계에서 걸어 

나와 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만큼이나 사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

였던 것이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전면

적인 만남을 목전에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처럼 변화

하는 세계를 직시하려는 책임감과 비전을 갖춘 정치세력이나 지식인그룹은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거대한 변환의 수레

바퀴가 그냥 조선을 피해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선의 약점을 더욱 철저

하게 파고들면서 짓밟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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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국강병 패러다임

19세기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한반도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응

전략이 거론되고 모색되었다. 하지만 부국강병으로 상징되는 새롭게 대두되는 

패러다임과, 타협과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의 논리가 사라지고 이분법적 

엄격주의와 정신주의로 경도된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서로 벌어진 간극을 조정

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진단은 무성했으나, 현상적 차원의 변화 

이상의 ‘질적’ 변화를 감지하는데 취약했으며,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낼 만한 

비전을 창출하지도 못했다.

19세기 동북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환이란 동북아시아 전통

국가들의 ‘무대’가 예의 관계에 입각한 ‘천하질서’에서 상위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 간의 관계 즉 ‘근대국제질서’로 변화해갔던 것을 의미한다. 무정부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무대 환경에서는 덕치(德治)나 예치(禮治), 왕도정치(王道政治), 

사대자소(事大字小,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핌)와 같은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부국과 강병, 균세(均勢=세력균형)와 

자강(自强)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배우들은 무대 밖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연기력 부족으로 19세기 변화된 새로운 무대에서 퇴출당하였고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 지혜로운 자는 실패에서 배운

다고 한다. 21세기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전환기의 길목에서, 우리는 19세기 

거대한 전환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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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과학기술의

식민지적 개편과 전개

4.1 과학기술의 식민지적 개편

가. 기술학교의 변질

대한제국 시기의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학교는 정부가 세운 상공학교(1899)였다. 

이 학교는 자리를 잡기도 전에 1905년 통감부 설치 후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

되면서 이듬해에 관립공업전습소(1906)로 바뀌었다. 그 취지는 단기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실제 업무에 종사할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교육 내용은 

조선의 민도(民度)에 적당하다고 여긴 농촌의 가내공업품, 즉 직물･도자기･제지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재원은 관비유학생의 수를 대폭 줄여 그 남는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결국 이 기관은 수업 연한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그것도 학교가 아닌 일종의 도제 양성소로 변질되고 말았다.

설치된 학과는 염직, 도기, 금공, 목공, 응용화학, 토목과 6개였다. 몇 년 후

부터는 한국인들의 요구로 본과 외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1년 과정의 

전공과가 설치되기도 했다. 입학생은 학력에 관계없이 공업가의 자제 또는 

장차 공업에 종사할 의향이 확고한 남자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선발되었다. 

시험과목에서는 일본어와 품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입학생들 중에는 일어학교 

출신자들이 많았다. 교과과정은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편성되었고 일본어 역시 

높은 비중으로 부과되었다. 재학 중에는 실습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기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 병합 이후에는 매년 제작품 진열회를 개최하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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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일본의 선정(善政)을 알리고자 애쓰기도 했다. 교사진의 경우에는 몇몇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인 기술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이 학교

에서는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초급 

기술교육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관립공업전습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조선의 가내공업 

실태를 조사 시험하여 지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각종 실습장에서 개량 공산품을 시범적으로 생산하여 한국인들에게 

선정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 끝으로는 조선 전역에서 일제가 추진하는 가내공업 

정책을 적극 이끌 자영기술인이나 기술교사의 양성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각 지역에 자영기술인으로 대거 내보내고 일부는 일본인 기술자를 

보조할 기술교사나 조수, 혹은 기술관리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지방으로도 각종 공업전습소가 확대 설치되어 나갔다. 이 기관들은 공업 자영자

들을 속성으로 대량 양성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 

때문에 수업 연한이 6개월 정도로 짧았고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규모도 훨씬 작은 편이었다. 수료 후에는 필요한 기구와 부품,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했고 원료의 생산과 제품 판매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전습기관의 

종류는 직물, 제지, 죽기, 목금공, 제탄, 제혁 등 중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두 가지가 선택되었다. 일제의 병합 후에는 이러한 기관들이 직물전습 장려책에 

크게 힘입어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 세워져 붐을 이루기도 했다. 지역적으로는 

농업 중심지인 전남과 경남 지역에 농촌 가내공업 장려의 일환으로 많이 설치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 기관은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거쳐 

그 수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에 규모는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측량분야는 조선 지배에 필요한 세원의 조사, 토지의 침탈, 군용지･거류지의 
확보, 관청･기간산업의 부지 마련 등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었다. 일제

로서는 그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자신들이 장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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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다. 그러나 이 분야는 한국민들과의 광범한 접촉, 숙식･기후에의 적응문제, 

지역주민들의 협조여부 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일본인 기술자들로 충당하여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기는 하나 

사업의 성격상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측량기술자의 양성도 일제의 주도 하에 새로운 양성기관이 

설립된 가운데 추진되었다. 이는 당시에 각종 사립학교 등지에서 시행되어 오던 

조선에서의 측량기술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도 지녔다.

일제는 다른 분야보다 앞서서 1905년에 측량기술견습소를 설치했다. 1906년

에는 대구와 평양, 다음해에는 전주에도 각각 출장소를 세워 측량기술에 대한 

강습을 확대하여 나갔다. 견습생은 관립중학교 2학년 수료 정도의 학력자들 

중에서 일본어와 산술, 국한문의 학력시험과 체력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다. 교육

수준은 측량기술 중 가장 수준이 낮은 세부(細部)･도근(圖根)측량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르치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기술인력은 수료 후에 기술

수준이 낮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일본인 중에서도 낮은 기술부문에 

편제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은 한국인과는 달리 관리･감독의 직책을 

맡았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일본인은 정식 급여 외에 각종 명목의 수당까지 

받아 한국인의 몇 배에 해당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났다. 게다가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마는 신세가 되었다.

체신, 전신, 철도 등은 가장 먼저 침탈당한 분야들로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일찍이 일제로 넘어갔다. 조선정부가 세운 기존의 학교들은 모두 폐지되고 

대신에 일제에 의해 1905년 이후에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와 철도이원

양성소(鐵道吏員養成所)가 새로이 세워졌다. 이들 분야에서는 선발 대상도 

한국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들 분야가 완전히 

일제 소유로 넘어 감에 따라 그 인력도 일본인으로 충원하는 조치가 뒤따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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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필요 인력의 주된 공급은 일본 본토로부터 하고 하급인력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만이 이들 양성기관에서 배출되게 되었다. 이들 분야에 근무하고 있던 

기존의 한국인 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거의 대부분 그곳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이들 양성기관에서의 한국인 인력의 양성은 다급해진 수요를 

일본인만으로 채울 수 없을 때에 한해 극히 적은 수만이 이루어졌다. 이들 

기관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매년 일정한 규모의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학교 

형태가 아니라 수요 변화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기 

위주의 양성소 형태로 운영되었다.

[표 4.1 ] 시대별 중등 기술학교의 변동

구분 갑종(5년) 을종(3년) 각종

1910 - 1920년대

경성공업학교, 

진남포상공학교, 

협성실업학교 공업과

경성전기학교, 

소화공과학교

1930 - 1940년대

경성공업학교, 

진남포상공학교, 

평양공업학교, 

이리공업학교, 

흥남공업학교, 

부산공업학교, 

조선전기공업학교, 

신의주공업학교, 

청진공업학교, 

평안공업학교 등

경성직업학교, 

부산직업학교, 

인천직업학교, 

대구직업학교, 

대전직업학교, 

전주직업학교, 

해주직업학교, 

신의주직업학교, 

삼척직업학교, 

북청직업학교, 

청진직업학교 등

* 출처: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index/index.jsp.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조선에는 기술인력을 가르치는 공업학교가 극히 적었다. 

1920년대까지 수준이 낮은 을종 공업학교가 소수 있었고, 이마저도 일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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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포함하는 내선(內鮮)공학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중 협성실업학교 공업과

(1928)는 미국유학을 다녀온 한국인 김여식(金麗植)에 의해 세워진 곳이었다. 

조선에서 필요로 하는 하급 기술인력 역시 일본 본토에서 지속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1930년대, 특히 중일전쟁(1937) 

이후부터였다. 조선은 물론 만주, 중국에서 기슬인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하급 기술인력을 

교육시키는 공업계 학교들이 주요 지역에 속속 설치되었다. 마침 한국인들 사이

에서 뜨겁게 일어난 교육열에 힘입어 그에 소요되는 재원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한국인 기업가 손창윤(孫昌潤)이 평양에 세운 사립 평안

공업학교(1941)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공업학교는 식민지 말기에 세워진 탓에 

이곳에서 배출한 기술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 해외유학의 억제

일제는 1907년에 유학생규정을 만들고 다음해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관비유학생의 학력 자격을 강화하고 학비를 삭감하며 관비생은 

물론 사비생도 품행 및 수업상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을 담고 있었다. 이는 

결국 한국인의 일본유학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녔다. 아울러 관비생들의 경우에는 

선발할 때에 일반 고등교육(대학)을 이수할 자는 제외시키고 전적으로 전문교육

(전문학교 이하)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관비유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학과 선택에서는 사회 및 사상의 문란을 이유로 법률, 정치 등보다 실업계 

전공을 장려하였기에 공업계 전문학교 진학자들이 여러 명 생겨날 수는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매년 배출될 수 

있게 되었으나, 당시 일본에 이학계 전문학교는 사립 1개교 뿐이었던 관계로 

이학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관비유학생들로부터 대학은 물론 전문학교 출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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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힘들게 되었다. 물론 관비유학생의 숫자가 매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공계 유학생들도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일제가 1910년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자 유학생규정은 다음해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규정안에 따르면 관비생은 관공립 학교나 전습소, 강습소 졸업자들만을 대상

으로 했고 사립학교 출신자들은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써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당시 관립공업전습소만 있었으므로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져 전문학교가 아니라 공업학교로의 유학이 많아지게 되었다. 선발

방식도 학교장 및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품행, 성적, 체력을 통해 

총독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품행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관비생은 물론 

사비생도 자신의 이력과 입학학교 등을 지방장관을 거쳐 총독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비유학을 더욱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물론 1911년 

44명이었던 관비유학생의 수가 1915년에 관립전문학교들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간 더 늘어남에 따라 공업기술분야의 관비생이 약간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공업학교 진학자들이었기에 전문학교 졸업자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제로의 병합 이래 192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인 중에서 일본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못했다. 병합 이전에 대한제국 정부의 관비생으로 

학비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2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도쿄제국대학 선박제조

학과를 졸업한 상호(尙灝, 1906), 교토제국대학 제조화학과를 졸업한 유전(劉銓, 

1911)이 그들이었다. 이 시기에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계속 이어졌다. 병합 이후부터 1923년

까지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여 그곳에서 수학한 사람들은 최소한 14명은 되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대학 수학자들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로 

극히 작은 편이었다. 이들 중 정식으로 대학 졸업증서를 받은 사람은 2명 뿐으로 

그것도 1911년에 1명이 나왔고 한동안 전혀 없다가 1923년에 다시 1명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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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즉, 1912년부터 1922년까지는 이공계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학업만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합하자 곧 한국인들의 해외유학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 유학 출신자들을 의도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들에 의해 불온사상이 유입 및 유포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 

보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들의 전체규모 

자체가 거의 증가하지 못했고 총독부 관비생의 경우는 일제의 유학 시책 변화에 

따라 급격한 감소 현상마저 일어났다. 이와 함께 조선의 학제는 일본에 비해 

중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수학 연한이 3년 짧았고(초등 1년 중등 2년) 교과과정

에서도 실업 과목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다. 반면에 영어, 이과 등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극히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들은 이공계 대학의 본과로는 진학할 수 없었고 오직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특과생 신분으로만 입학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이들 특과생 중 성적이 우수한 관비생에 한해 본과 졸업증서를 주기도 하였으나 

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한국인이 일본의 이공계 대학 본과로 진학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는 제국대학의 이학부 또는 

공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유학생들 중 대학 진학자들은 한국인

으로서는 최초로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들로서 대개 부호 집안, 특히 신학문을 

빈번히 접촉하거나 그 자극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고위관료의 자제들이 많았다. 

이같은 출신 배경으로 초기일수록 그들은 정치 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지녀 

대체로 관료가 되는데 필요한 학업을 받으려고 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조선이 

주권을 잃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정치사회적 격동기여서 당장의 국권 회복에 

긴요하다고 판단된 정치학, 법학,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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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공학 기피 경향은 3･1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점차 변모하여 갔다. 

한국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조선의 학제 및 교과과정이 일본의 그것들과 같아

졌고 유학생 규정도 완화되어 일본으로의 유학이 한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고위관료 이외의 다른 집안의 자제들에게도 유학의 길이 열려 6-7백명 수준에 

머물던 일본 유학생이 매년 1천여명씩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증대된 관심에 힘입어 그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이 때부터는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한국인 

졸업생들이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학의 경우에는 공학에 비해 훨씬 늦은 

1926년이 되어서야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수학과를 마친 최윤식(崔允植)이 한국인

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타났다.

4.2 식민지 과학기술의 지형

가. 일본인 위주의 고등교육기관

조선에서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경성공업전문학교(1916)가 처음 세워졌다. 

이전까지의 이공계 교육기관은 각지에 세워진 공업전습소와 몇 개의 간이공업

학교뿐이었다. 이 무렵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간이공업학교는 5개로 학력에 

관계없이 입학생을 뽑아 1년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 

공업교육기관인 관립공업전습소(1906)도 학력에 무관하게 진학할 수 있는 수업 

연한 2년의 도제양성기관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식 학교 형태를 갖추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공계 교육기관은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 내용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에 의해 관립공업

전습소가 개편 확충되어 공업전문학교로 승격됨으로써 최초의 이공계 고등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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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한국인들의 고등교육 열기가 크게 높아져 가고 있던 시기였다. 고등

보통학교 졸업생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들을 수용할 상급학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누적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게 되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조선에 고등교육기관을 스스로 또는 

외국인들의 힘을 빌려 세우려 한 것이었다. 먼저, 한국인들은 국채보상운동으로 

모금된 수백만원의 돈을 병합이 되자 민립대학 설립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고자 했다. 보성학교에서는 기금을 적립하여 학교를 확장 개편하고 보성대학

으로 명명하기까지 했다. 외국인 선교사들도 이미 승인받은 숭실대학 외에 또 

다른 대학의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등이 주축이 되어 1915년에는 경신학교(儆新學校) 대학부를 설치

하여 장차 독립된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 

중에서 일본 등지로 해외유학을 가 개인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밟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자극받은 일제는 한국인들의 

저항 및 불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사회 전반을 안정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중학교 졸업생들의 일부를 상급학교를 

세워 수용할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1915년에 공포된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경성공업전문학교(1916)가 

설립되고, 여기에는 염직과, 요업과, 응용화학과, 토목과, 건축과, 광산과를 

갖추었다. 이들 학과는 전통산업의 개선 및 개량, 총독부 통치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과 관련된 분야들이었고 근대공업의 중심 분야라고 할 기계와 전기, 

금속에 관한 학과는 중일전쟁 이후에 가서야 뒤늦게 설치되었다. 교과과정은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실습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실습의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었다. 교수진은 거의 모두가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개 전문학교 졸업자

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조선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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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공업원료 등의 조사 개발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분석화학실험이 

비중 높게 가르쳤다. 공업전습소와 마찬가지로 생도제작품진열회도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여 일제가 추진한 전문기술 교육의 성과를 한국인들에게 널리 

선전하고 제작품을 판매하여 수익도 올리고자 했다.

그 후 관립공업전습소는 경성공업전문학교의 부속전습소로 들어왔다가, 1922년에 

경성공업학교로 독립하였고, 또한 경성공업전문학교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1922년에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나중에 생긴 경성광산전문학교(1939)와 

경성제대 이공학부(1941)의 공학부와 함께 해방 후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이 되었다. 경성공업학교는 해방 후에 잠시 6년제가 되었다가 서울공고와 

영등포중학교로 나누어졌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일단 겉으로는 한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일본인과의 

공학형태로 출발했다. 학칙상으로도 일본인 학생의 정원은 약 1/3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도 한국인 입학생들이 일본인보다 조금 더 

많았을 뿐이다, 그나마 한국인은 거의 절반 이상이 1, 2학년 과정을 밟는 동안에 

성적문제로 퇴학을 당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한국인 고등보통학교에서 크게 

소홀히 가르쳤던 영어와 수학, 이과 과목의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결과 졸업생 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일본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한국인은 전체의 1/3을 넘기가 힘들 정도로 소수가 되었다. 결국 이 학교는 조선

교육령이 개정된 1922년부터는 입학생까지도 일본인 위주로 뽑아 전적으로 일본인 

중심의 학교로 바뀌고 말았다. 학칙에서 일본인 입학생 비율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되었고 한국인의 비율이 이전과는 반대로 1/3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중심의 

학교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대학의 이공학부는 이보다 훨씬 뒤늦게 설치되었다. 이전부터 대학에 이학 

및 공학부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많이 있었다. 특히 한국인들의 요구는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69

∣4장. 일제 강점기 과학기술의 식민지적 개편과 전개∣

일찍부터 강하게 일어 1920년대 초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이학부와 공학부에 관한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했다. 1930년대 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보성전문학교를 확장하여 이과, 공과 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승격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일제의 불허 조치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었다. 결국 이공계 대학의 설립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시 과학연구의 필요가 급증한 1938년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 예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이학과 공학이 하나의 학부를 이룬 이공학부 체제로 1941년 

출범했다. 당시 일본의 제국대학에는 이학부와 공학부가 독립되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학부 편제는 경성제국대학에만 있었던 독특한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전시체제 하에서 강한 실용성이 고려되어 공학 중심의 이공학 교육을 시행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여기서 이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공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 막대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

하려는 목적으로 이학과 공학을 묶어 하나의 학부로 축소하고자 했던 점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전시적인 실용성 때문이었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 이공

학부에 개설된 이학의 분야들은 공학과 직접 관련된 몇몇 분야들에 한정되었다.

이공학부의 학과로는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밖에 수학과 지질학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 그 이수가 부분적으로 가능했다. 강좌 수로 보면 이학의 비중이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했다. 교수진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의 패망 때까지 3회 배출된 졸업생 120여명 중 

한국인은 36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했다. 이학 전공자는 물리학과를 

졸업한 5명뿐이었으나 모두가 한국인들이었다. 이 학교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입학이 매우 제한된 가운데 일본인 중심의 학교로 운영되었다. 

이마저 식민지 말기에 세워진 까닭에 비교적 적은 인원의 졸업생만을 배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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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인이 배제된 학술활동

당시 조선에는 시험 및 조사를 포함하여 학술연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곳이 몇몇 있었다. 이공계 학교로는 관립의 경성고등공업학교(1916), 경성광산

전문학교(1939),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1941), 사립의 연희전문학교 수물과(1915), 

대동공업전문학교(1938)가 있었다. 연희전문은 외국 선교사들이, 대동공전은 

한국인 광업가 이종만(李鍾萬)이 세운 곳이었다. 의약계와 농수산계 학교는 각각 

8개와 1개가 세워져 있었다. 시험연구기관은 이공계의 경우 중앙시험소(1912), 

지질조사소(1918), 연료선광연구소(1922), 경성제국대학 부설 대륙자원과학연구소

(1944)가 있었다. 농수산계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간 더 많은 기관들이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밖에 관련 기관으로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관측소 등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었다.

[표 4.2 ] 분야별 과학기술계 고등교육기관

구분 이학 공학 의약학 농림수산

대학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대동공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대구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 출처: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이러한 조선의 고등교육 및 시험연구기관 수는 당시 일본에 이공계 과학기관

들만도 수백 개에 달했던 사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학은 경성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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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하나로 그것도 이공학부는 뒤늦게 생겨났다. 시험연구기관은 모두가 소규

모로 대개 시험 및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 예컨대, 일본의 이화학

연구소와 같은 현대적 연구소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것도 이들 기관의 상당수는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중일전쟁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어서 그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다. 결국 조선에는 학술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기관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지역에 만들어진 과학기술 학술단체는 몇 개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이공부문에는 조선박물학회(1923), 조선화학회(1929)와 1940년대에 뒤늦게 

설립된 토목학회 조선지부, 공업화학회 조선지부 정도가 있었다. 이들 중에서 

조선박물학회는 분류학 중심의 박물 연구를 행하여 수준 높은 실험장비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가능하였기에 가장 일찍 결성된 가운데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그밖에 준학술단체로 조선광업회, 조선건축회, 조선철도협회, 조선전기협회, 

조선토목건축협회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기업가와 기술자의 친목 및 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었지만 때때로 그곳에서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 단체에서 학술활동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각 고등

교육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인 일색이었기에 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이들 단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은 

각 단체별로 소수만이 학술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조선박물학회만이 예외적으로 한국인들이 비교적 활발히 참여했다. 

이는 분야의 특성상 전문기관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음은 

물론 한국인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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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활동

가.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등장

식민지시기에 한국인들이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다니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비롯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것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대학으로 일본인 위주의 

경성제국대학만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나라들로 유학을 떠났다.

해외 국가들로는 일본과 미국이 유력한 유학 대상지로 떠올랐다. 특히 일본은 

조선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식민지 지배국으로서 언어, 학제, 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다. 조선에 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진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었다. 총독부가 세운 관립 중등학교와 한국인들이 

세운 사립 중등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의 유학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경제적, 문화적 난관이 크게 존재했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중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선교사들의 권유와 선진 문명에 대한 동경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 전공자들은 일본보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치적 지향

보다 실용적 지향이 더 강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해외유학을 통해 많은 과학기술자가 등장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학업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낯선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했다.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점도 반드시 갖추어야 

했다.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일수록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학업을 이수한 후에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그리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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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배척을 많이 받았다. 

해외유학을 갈 경우 치르게 되는 많은 대가에 비해 그로부터 얻게 되는 효과는 

낮았고 뚜렷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양성된 한국인 과학기술자는 많지 않았다. 이공계 분야에서 대학을 

마친 한국인은 4백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선 37명, 일본 230명(만주 포함), 

미국과 유럽 120명, 중국과 소련 10-20명이었다. 일본과 그 식민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워낙 많아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이공계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은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취득했고 그 중에는 이학박사 

학위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의학분야에서 340명의 한국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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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들

성명 학위 수여 대학 수여년월 논문 제목

이태규
이학박사

화학
교토제대 1931. 9.

∙환원 니켈 존재하에서의 일산화탄소의 

분해

이승기
공학박사

응용화학
교토제대 1939. 1.

∙섬유소 유도체 용액의 무전(透電)적 

연구

박철재
이학박사

물리학
교토제대 1940. 10. ∙생고무의 결정화에 대하여

조광하
이학박사

화학
오사카제대 1943. 2. ∙알카로이드의 화학적 연구

김양하
농학박사

화학
도쿄제대 1943. 6. ∙쌀 배자(胚子)의 성분에 대하여

이원철
이학박사

천문학
미시간대학 1926. 6. ∙독수리자리 에타별의 천체에서의 운동

조응천
이학박사

물리학
인디애나대학 1928. 6.

∙최대전류 조건에서의 삼극진공관에 관한 

연구

최규남
이학박사

물리학
미시간대학 1932. 6. ∙시안화수소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최  황
공학박사

화학공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1934. 6.

∙보통 시멘트 벽돌의 비중 변화와 물리적 

성질에 대한 열처리 효과

장세운
이학박사

수학
노스웨스턴대학 1938. 4.

∙ Wilczynski의 관점에서 본 선직면의 

아핀 미분기하

* 출처: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276쪽.

졸업 후 이들은 전공을 살릴 취업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일제가 관장

하던 고등교육기관과 시험연구소에는 한국인이 극히 적었다. 과학기술 사업을 

주도한 총독부에도 한국인 기술관리는 대체로 하급직에 그 인원도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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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소유의 기업이 선호하던 기술인력도 철저하게 

일본인이었다. 결국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사립 중등학교 교원이나 한국인 

소유의 소규모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기에 한국인들 중에서 과학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사람은 매우 드문 편이었고 특히 정밀과학 분야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 연구자들로 박물학에서는 석주명과 조복성, 정밀과학

에서는 이태규와 이승기 등을 들 수가 있다. 전자의 인물들은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나 중등학교 출신자들로 증등학교 교사 또는 대학 조수로 근무하며 

생물 분류학에서 많은 업적을 발표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몇몇 안되는 박사학위자들로 교토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의 유능한 

과학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뛰어난 연구성과를 남겼다. 이렇듯 정밀과학 

분야에서는 극히 몇 명의 사람들만이 예외적인 경력을 쌓으며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박물학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시기 

과학연구를 대표하는 분야로 떠올랐다.

나. 대중적 과학운동의 전개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의 실력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서구의 나라들은 물론 지배국 일본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중들의 폭넓은 과학기술 

이해는 그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반으로 여겨졌다. 다만, 조선에서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필요했다. 작은 규모로 경성공업

전문학교 출신들의 단체 조직이나 해외 유학생들의 과학 순회강연이 있었으나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안창남 비행사의 등장은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관 집안

에서 태어난 그가 비행술을 배우게 된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열정과 흥미에서 



76∣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비롯되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중등학교를 중퇴한 후 어려운 가정 사정에도 

일본으로 건너가 1921년 도쿄의 사설 오구리(小栗)비행학교를 마쳤다. 그는 일본 

제국비행협회가 개최한 우편비행대회에 참가하여 조종 면허장과 상금을 받았다. 

비행학교 강사로 있으면서 최장거리 비행에도 당당히 성공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조선사회로 널리 퍼졌고, 대중들은 그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창남의 모국방문비행이 그의 제안과 각계 유명인사들의 후원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고국 방문에 사용할 영국제 단발 소형기를 확보했고 양편에는 조선 지도를 

그려 넣었다. 이름하여 금강호(金剛號)라 불렀다. 1922년 방문 비행이 열린 

서울의 여의도에는 5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렸다. 악대의 연주와 폭죽 속에 

안창남은 세 차례에 걸쳐 비행을 선보였는데, 서울 시내 일주, 고등 비행 쇼, 

서울-인천 왕복 비행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그 전후로 언론의 수많은 보도와 

함께 뜨거운 축하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이 행사를 주관한 동아일보는 그 취지를 조종사 안창남 개인을 민족적으로 

격려하고 동시에 “과학에 관한 지식과 취미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의 비행이 “다수의 비행가를 산출”하고 “무수한 

과학자를 격려”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서는 이를 계기로 “일종의 과학운동이 

발흥”하여 조선의 문화 계발이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대중들 사이에는 “떳다 보아라 안창남의 비행기”로 시작되는 노래가 널리 

유행했다. 안창남의 모국 비행 이후 비행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쇄도했다. 

그가 조선에 비행학교를 세우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그의 후학들 

대다수는 일본, 일부는 중국과 미국에서 비행술을 배웠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 풍조 속에서도 여류 비행사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모두가 안창남 

kids라고 부를만하다. 그에 비하면 안창남의 모국 비행이 대중들의 과학기술 

진작에 기여한 측면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설령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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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 과학기술은 비행술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교육을 밟고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조선의 중추적인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었다. 비록 전문학교 수준일지라도 조선 과학기술의 

최고이자 산실이었다. 특히 제1회 출신(1918)은 첫 졸업생으로 조선의 과학

기술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졸업 직후 일어난 

3.1운동은 과학기술계 선도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더 절감하게 했다. 기술자로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고 발명학회를 조직한 적이 있는 김용관(金容瓘, 요업과)은 

그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마침 김용관은 대중적 과학운동을 활발히 펼칠 기회를 맞게 되었다. 경성고등

공업학교 동문들을 규합하고 사회 저명인사들을 참여시켜 1934년 발명학회를 

개편하여 과학지식보급회를 만들었다. 갈수록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이 두루 

합세하여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결집체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 당시는 각계

각층에서 한국인 본위(本位)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로서 뜻있는 동지들을 

원활하게 모을 수 있었다. 그는 한해 전인 1933년에 발간한 대중잡지 과학조선
에서 과학운동의 취지를 “과학 조선의 발흥”을 위한 “과학의 민중화”로 제시했다.

김용관을 비롯한 주도적인 인사들은 과학데이를 설정하고 그 전후로 대중적인 

과학 행사를 매년 다양하게 펼쳤다. 과학데이는 당시 조선에서 사회진화론의 

강렬한 확산 덕분에 가장 명성있던 찰스 다윈의 사망일인 4월 19일로 정해졌다. 

첫해의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국인 언론사와 기업인, 사회명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한 가운데 대중들의 참여도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호응해 

몇몇 지역에서도 과학데이를 기념했는데, 평양에서 열린 자동차 행렬은 최고의 

히트 행사였다. 주최측은 이 행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대중의 수를 

무려 최대 120만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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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대중적 과학행사는 아주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되었다. “과학의 

승리자가 모든 것의 승리자다”, “한 개의 시험관이 세계를 정복한다”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강연회, 좌담회, 자동차 행렬, 과학

영화 상영, 과학기관 견학, 과학도서 편찬, 발명 지원 등은 그 대표 사례들이었다. 

이와 함께 대중 과학잡지 과학조선을 발간해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과 그 
주체적 진흥 방안 등을 널리 알렸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조직을 결성하여 대중적 

과학행사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주요 대도시는 물론 일부 소도시도 활발히 

가세했다. 말하자면, 조선의 모든 계층과 지역을 망라하는 민족적 차원의 과학

운동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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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

5.1 우리 사회의 변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광복 후 미군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민족상쟁의 비극을 맞았다. 1960년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양적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시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민주사회의 정착과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은 우리사회를 한층 성숙하게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광복이후 시대별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과학기술 변천을 간략

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항복한 다음 7월 26일 미국(트루먼), 영국(처칠), 

중화민국(장제스), 소련(스탈린)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세계 열강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에게 연합군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결국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천황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게 되었다. 국내에

서는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인수받기 위하여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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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과 민족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과도기에 

국가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까지 

한반도는 38선 이북은 소련군, 38선 이남은 미군이 통치하는 군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의 침략과 

통치를 부인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고국으로 귀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미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로써 임시정부는 독립단체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남북에 이식

시켰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까지 남한은 정치적 무질서로 

혼란기를 겪게 된다. 북한도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

함으로써 남과 북은 완전한 분단 상태에 접어든다.

한편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떠했을까?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초기의 산업은 

농업이 중심이었으나, 식민기 후반에는 일본의 대동아 전쟁을 위한 물자 공급

기지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등이 성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륙진출의 야욕은 

통신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이러한 기술은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기 못했다. 광복 이후에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어민이었으며, 

국민들이 전기가 부족한 캄캄한 생활을 지속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당시 

우리나라의 순수과학은 너무 빈약하였고,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들을 메우기도 

벅찼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족되었으나, 부족한 교수진과 미약한 

시설로는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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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된다. 그리고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한 주권자”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은 

기본교육을 받은 이후,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 학문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화시대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다. 또한 1948년 문교부에 직업기술

교육국이 신설되었고, 이곳에서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담당하였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하였다. 때문에 청산없는 친일관리의 

등용이 이루어져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산업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등 한반도 전체를 페허화하였다. 특히 

빈약하였던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관련 시설을 파괴하였고,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군대나 해외로 흩어졌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즉, 

한국전쟁은 민족의 분열은 물론 우리를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에 빠지게 하였다.

전쟁이후, 식민지의 잔재를 씻어내고 전쟁으로 침체된 산업을 부흥하기 위하여 

도시와 산업재건이 이루어진다. 생활필수품의 공급확대를 위한 소비재공업 중 

식료품과 섬유공업의 신장되었고, 도시 기간산업인 전력, 시멘트 등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원조로 해외 기술자 초청, 해외 용역계약 및 

물자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원조로 서울대학교 재건사업이 결정

되었는데, 산업과 관련된 공대, 의대와 농대가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미국측 

주관기관으로 미네소타 대학이 선정되어 미네소타대학과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의 전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해 1959년에 

원자력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이 추진되어 종합적 과학연구가 출범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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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장과 사회갈등

1960년에는 집권당의 독선,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 국민여론 무시 및 사법부 

탄압 등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장기독재를 막기 위해 4.19혁명이 발생하였다. 

그 후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이 출범한지 1년이 되지 않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하에 군사정변이 일어나,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다. 박정희 

정권은 막대한 외자유치와 수출지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당시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2차 산업으로 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기계,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비롯

하여, 전력, 통신, 운수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극 투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수출산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제 1, 2차 과학기술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과 산업발전의 연계를 돕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주된 

원인은 낙후된 기술이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재가 

필요했다. 과거 전쟁을 피해 또는 안정되지 못한 조국의 사회여건 때문에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던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를 설립하였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건립된 KIST는 우리나라 기술

개발과 혁신의 메카이며, 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브레인창구가 되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1962년 부흥부 안에 기술관리국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백서｣를 발간하였으며, 1966년 과학기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그 이듬해에 과학기술처가 발족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관련 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체계적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60년대 선성장･후분배의 정책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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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 일쑤였다.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도시로 

매년 수십만 명이 떠나는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의 주택과 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거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의 흐름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되자, 대외수출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경제는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공급불안과 

같은 보호무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외화보유를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해외의 재원을 유치하였고,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등 관련 지원이 지속되었다. 

또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보다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기계, 조선, 금속, 화학, 전자 분야의 5대 전략산업

연구소 설립과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계획을 발표한다. 이 때 설립된 한국선박

해양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중전기시험연구소, 핵연료

개발공단, 한국표준연구소 등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개발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밑걸음이 되었다.

1971년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그해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집권연장을 위한 강경책을 펼친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 3선개헌 

반대투쟁 등이 지속되었고, 성장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급기야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였고, 도시

빈민층의 고단한 삶은 지속되어 갔다. 1971년 8월 10일에는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된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졸속행정과 자급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거짓

계획에 반발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회상은 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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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된 정부주도의 양적성장과 경제개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한다. 유신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이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 등을 갖도록 하였다. 임기 6년에 중임이 가능

하였고, 대통령직선제 폐지와 간선제 도입을 통해 독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전국에서 시위와 투쟁을 야기시켰고,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지만, 배후의 실세력은 

군부에 있었다. 전국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였으며, 27일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후 10월 제5공화국 헌법 공포, 

1981년 3월 3일에는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 정권은 외교관계 

회복이나 88올림픽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지만, 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정권,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분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의 내용을 담는 개헌을 이끌었고, 

1987년 12월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988년 진행된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자유화와 세계화에 기여한다. 특히 수교의 확장을 통해 경제를 비롯

하여 문화,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였는데,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큰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얻는다.

1980년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1981)의 설립으로 이공계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포항제철의 포항공과대학(1986) 설립,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양적성장보다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 기초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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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중심을 뜻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당시 경제 분야에서도 연평균 8.5%의 

성장률이 나타났지만, 급속한 물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재벌의 성장과 횡포, 분배의 

갈등 등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

시켰다.

다. 민주사회와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드디어 군부 정권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김영삼 정권은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독재 

군부정권의 잔재 청산과 비민주적인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선거의 선명성을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OECD 가입 등을 시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초등학교로의 개명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수출의 강화와 산업의 확대, 물가상승과 외화낭비 등의 경제적 

부실로 인해 국가 파산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

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결국 외환위기의 극복과 

2002년 월드컵의 유치, 정보기술(IT)의 활성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북송금과정의 문제, 측근비리 등으로 정치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다. 과학기술분야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연구개발의 양적 규모뿐만이 아닌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버금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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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적극 지원하였던 IT분야는 세계수준의 기술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성과이며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
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살림이 침체하는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人才大國),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혁신,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FTA(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재대국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을 

목표로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4대강 건설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까지 이르렀으며, 이 영향은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에 의한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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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해결, 인간중심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친환경 유비쿼터스 도시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과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3년 취임하여 최근 탄핵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

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를 도와주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 조성

되었으며, 문화와 연계된 창조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도한 빈부격차를 허물고 대기업에 집중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산업의 융복합과 소득의 재분배 

등 정책취지는 바람직하였으나, 결국 관련된 사업이 비리에 휩싸이면서 과학기술계

에도 적잖은 타격을 주었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대폭 확산시킨 

사건이었다.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촛불의 힘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고,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하고,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사회건설, 지방분권과 주민복지의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신생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ICT 

인프라 고도화 및 규제완화,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의료, 자율

주행, 드론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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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가 살아나는 지역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단계를 말하며, 세계 각국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로봇화 및 기계화는 단순노동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고급 두뇌를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 나아가 계층, 지역,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원격근무

(재택근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직주통합의 공간혁명이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이 시대에는 고속화, 광역화, 네크워크화를 통한 속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시공간이 통합되는 등 도시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코리아 정책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 분야도 새로운 변화에 

대비함과 동시에 혁신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성장과 갈등을 지속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얻어낸 화해와 통합, 소통과 참여를 전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형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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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은 산업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불을 당겼으며, 

그 후 1967년에 출범한 과학기술처는 여러 차례 명칭과 업무 영역이 바뀌기는 

했으나 행정부 내에서 과학기술정책 기획과 실행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천을 연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6 KIST 설립

1967 과학기술처 설치

1967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93 문민정부

1998 국민의 정부(과학기술부 승격)

2003 참여정부(부총리 과학기술부)

2008 이명박정부(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

2013 박근혜정부(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2017 문재인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

기간 동안 변화한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과학기술 50년사｣에서 인용 발췌하여 거버넌스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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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과 기술진흥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기 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그것이 1962년의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당시 경제기획원에 의해 수립되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관련 인력 확보와 더불어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술수급계획, 외국 기술의 도입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수준 향상이었다. 특히 기술수급계획

에서는 기술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루었다.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적 과학기술 발전 정책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과학

기술진흥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정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 조직으로 1962년 6월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이 설치되었는데,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기술관리국은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일이었으며, 

그 결과물로 백서를 출간하였다. 백서는 1964년부터는 “과학기술연감”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간행되었다.

나. KIST 설립과 과학기술처 설치

1960년대 중반 정부는 국공립기관 형태로 운영되던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 

대신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6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연구소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국과 미국의 공동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설립이 

추진되었다. 1965년 미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별 고문이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소 

설립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한국 정부의 연구소 설치준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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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계약을 체결한 바텔기념연구소 전문가단의 협의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비영리독립기관 형태로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

연구소는 비영리독립기관이 가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고, 계약 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1966년 2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 합의서｣에 조인하여 연구소 

설립에 합의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연구원

에게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급여와 주택 제공, 연구 휴가 등의 

높은 처우를 보장했다. 책임급 연구원에게는 3년마다 1년의 유급 연구연가를 

주어 해외의 신지식,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의 바텔기념연구소 

등 저명한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자매 관계를 맺어 연구소의 운영과 기술문제의 

해결, 연구원의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등에 협조할 수 있게 했다. 경제개발 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시도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경제 발전의 궤도에 

진입하는 핵심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1966년 5월 19일 개최된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과학계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국무위원을 행정책임자로 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치할 것 등을 

포함한 4가지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계는 

전국적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하 과총)를 창립했다.

1967년 1월 ｢과학기술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장치와 함께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 및 과학기술 회관 건립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법으로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 등을 규정했다.

｢과학기술 진흥법｣의 통과로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설립이 남은 과제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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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처의 설립을 앞당겼다. 

선거 공약으로 내건 근대화를 위해 과학기술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6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1967년 4월 21일 과학

기술처가 발족되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과 기타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처의 설립목적이었다. 과학기술처는 서울 정동에 있는 옛 원자력원 

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조직은 2실(기획관리실, 연구조정실) 2국

(진흥국, 국제협력국) 체제였고, 산하조직으로 원자력청, 국립지질조사소 및 

중앙관상대가 있었다.

새로 생긴 과학기술처의 최우선 사업은 과학기술 진흥의 기본방향 설정, 행정

제도와 법령을 포함한 체제의 정비, 종합적인 조정제도의 발전, 장기 발전 

방향장기계획의 수립 등이 포함된 장기계획의 수립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건설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와 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초기 과학기술처의 핵심 기능은 중화학 공업화에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지원

이었다. 과학기술처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소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기술 수요에 대처하였다. 과학기술처의 조직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 1971년

에는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종합･기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조정실의 
연구행정담당관과 기술개발담당관을 폐지하고 종합계획관, 인력계획관, 기술

개발관, 정보관리관을 신설하였다. 1973년 2월에는 외청인 원자력청을 폐지

하는 대신 내부에 원자력국을 신설했고, 산하의 3개 연구소를 통합하여 특수

법인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발족했다. 한편, 1979년 3월에는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해 대덕단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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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출현과 대덕연구단지 조성

우리나라 초기 연구개발 체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산학연 협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출연연구소의 중심기능으로 정했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필두로 1970년대에는 산업분야별로 연구소를 

신설하였다.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시 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계, 철강, 조선, 전자, 화학 공업 등 5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서울 동부의 홍릉연구단지로 연구소 집적화는 연구소 간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협력 체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었으나, 홍릉연구

단지만으로는 신설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는 대덕에 새로운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한국 경제를 선도

하는 세계적인 두뇌 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197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 1978년 3월 한국표준연구소가 대덕연구

단지에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가 입주하였고, 

대학으로는 충남대학교가 입주했다. 민간연구소인 쌍용중앙연구소, 한양화학

중앙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 등도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하였다.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 하에 1970년 8월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1979년까지 통치권자의 관심 하에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며,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활동이 일부 위축

되었으나 1983년 연구소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며 국방 관련 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 진작을 위하여 1977년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1978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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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을 담당할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1971년 한국과

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이 설립되었다. 1973년 3월 

6개 학과(기계, 산업, 수학 및 물리, 재료, 전기 및 전자, 화학 및 화공)에 석사

과정 학생을 처음 모집했고, 1975년에는 처음으로 박사과정 학생을 받았다. 

한국과학원은 1989년 7월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학사, 석사, 박사를 포괄하는 종합대학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라. 1980년대 고속 성장 시대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와 1979년 7월 

제2차 석유파동 등으로 빚어진 국가 내외부의 악조건 속에서 1980년에는 산업화 

시작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초 경제 안정화 시책을 추진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를 조정하고 경제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1985년 소위 ‘3저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달러화 평가절하, 국제금리 

하락, 원유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1986년~1988년 연평균 12.1%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가하였다.

1982년에 설치된 기술진흥확대회의는 이러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기구였다. 정치인, 국무위원, 재벌 총수, 연구자 등 200명 내외가 

참여하여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기술진흥확대회의는 1987년까지 

연평균 2회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과기처에 국한되었던 과학기술 

정책이 범부처 의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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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직후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이 종료된 1986년 과학기술처는 새로 ‘세계 10위권 기술

선진국의 구현’을 목표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1)｣을 

새로 수립하였다. 경제발전 초기,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장기계획은 

자주적 과학기술 능력 확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KIST의 출범과 함께 설립되기 시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97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0년에는 총 19개로 늘어났다. 1980년 11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연구기관 간의 

중복연구와 예산확보 경쟁을 막고, 연구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 체제를 일원화

하여 연구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이 조치로. 모든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처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단위연구소들은  

적정규모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

과학재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16개 연구기관이 9개로 통합 개편되어 과학

기술처 산하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추진되었던 집중형 연구개발 체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양적 팽창과 함께 다원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체신부, 

상공부, 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소관 부처를 

변경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연구소들이 설립되었는데, 1987년에는 삼성종합기술원이 삼성그룹의 

연구개발 중심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포스코가 출연한 산업과학기술

연구소가 출범하였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의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원복(2005)은 그의 저서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의 대통령과 과학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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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대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은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개방화가 시작되는 신호탄

이었다. 경제 발전 일변도가 아니라 환경과 복지 등에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고, 

군사정권시대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선호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인식되었고,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도 과거의 단일부처 중심에서 각 소관 부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94년 정보통신부가 신설되면서 과학

기술처가 담당하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는데, 

여러 부처가 과학기술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종합 조정과 각 부처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1980년대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로부터 제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기획이 이루어지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1990년대의 선도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의 하향식 체계와 기획이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각 소관 부처로 분화되면서 부처별로 독자적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연구개발 범위를 놓고 

정부부처 간의 역할분담은 과학기술처가 원천･핵심 첨단 기술, 기초연구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산업부 등 산업 관련 부처는 산업기술 개발, 중소기업 

현장 애로 기술과 품질 향상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부처 간 

역할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개발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7년 닥친 외환위기는 새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로 하여금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개혁을 수행하게 만들었으며, 투자 확대 일변도의 연구개발정책도 

수정되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었고,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97

∣5장. 광복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합이사회 도입,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사전조정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도 수정되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과제의 사업 규모 조정 및 내실화를 꾀했다.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된 기업 연구소들의 구조 조정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개혁 과정에서 이공계 인력이 구조 조정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는 

이후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 전문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고,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우려할 만한 현상도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거버넌스도 개편되었다. 1998년 2월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켰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행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조정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 분야 예산의 주요 사용 부문에 대해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갖게 되었다.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관련하여 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 전문 

관리 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등이 설치되었다.

바. 참여정부 시대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4년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기치로 내걸고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 동안 과학기술 정책이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처 간에 기능 중복이 발생한다는 문제 인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과학기술 행정에서 범부처 조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거버넌스 관련하여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부총리의 도입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가 그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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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개발 예산 조정･배분권을 부여하고,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며,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신설하는 등의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새로 부총리를 맞은 과학기술부는 

대형 복합 및 태동기 기술 연구, 목적기초 연구, 과학기술 국민 이해 사업 등 

인프라 영역의 업무를 맡고, 순수 기초연구와 응용 및 실용화 관련 연구개발 

집행 기능은 관계 부처로 이관하였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토록 한 것은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과 

연관된 산업, 인력, 지역, 노동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총괄 기획･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

본부를 설치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행정 편제로서, 

과학기술부의 집행 기능에서 독립된 과학기술 종합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관료 조직에 부족한 

과학기술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제의 신설은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정책으로 연계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정 과제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체제와 운영 방식과 내용도 일부 바뀌었다. 과학

기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를 맡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범부처적 

실행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배분권을 부여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다. 연구개발 예산 총액 및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지출 한도 설정 등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 기능을 과학

기술혁신본부가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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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명박정부 시대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작은 정부론’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별 유사･연관 기능을 모아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의 과학

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켜 인력 

양성과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기존 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던 산업기술 지원 부문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기초･원천 연구 활성화를 중시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했으며, 종전에 서로 

다른 부처에서 추진되었던 대학의 학술연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연계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력도 약화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 체제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지배 구조도 변화

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되고 기존의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되어 양 연구회 산하로 연구

기관이 재배치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진흥을 포함하여 산업기술 부문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연구개발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부처가 되었다.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역할과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경쟁과 마찰이 더욱 심화되었고,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도 단기 사업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100∣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유지되었으나, 

과학기술부총리제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폐지되고 R&D 예산 조정･배분권은 
기획재정부로 다시 이양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

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어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자문을 함께 하도록 하였고, 

민간인에게 상임 부의장을 맡김으로써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변화시켰다. 개편의 결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심의･조정 기능은 약화되었다.

2011년 정부는 과학기술 종합 조정 기구에 독립성을 부여해 공정성을 기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높여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였던 국가과학

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과학기술 정책 이슈가 소외되고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었던 반면, 상설화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종합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처와 동등한 지위의 장관급이라 정책 

리더십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책 집행 수단 없이 단순한 

조정 기능만으로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 박근혜정부 시대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기술(ICT)을 통해 실현한다는 정책 운용 기조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주무부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하여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 과학기술과 ICT 전반을 관장하는 대규모 

부처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체제의 재편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101

∣5장. 광복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

단기적 현안이 많은 ICT 업무에 비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업무가 부각되지 

못하였다.

한편, 상설위원회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비상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변경되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 심의 및 종합 조정･평가 기능는 그대로 담당하는 
대신, 과학기술 종합 조정의 직접 주관 기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던 

사무국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종합과학기술

심의회가 과학 기술 장관 회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화했던 것이 

대통령과의 연계, 예산권 확보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 

종합 조정의 실효성과 권위를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이런 개편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기구의 위상과 과학기술 종합 조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퇴보한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이전 정부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던 과학기술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하였다. 그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관리 주체가 달라지고 관리 

방식도 편차가 심해서 연구의 안정성은 물론 사기도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16년 5월에 정부는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새로 설치하고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요 과학기술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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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재인정부의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퇴진으로 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하게 

되었는데,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과 

중소벤쳐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발족하였다. 청와대에는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혁신본부에 연구

개발 사업 예산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 중이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장이 대통령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로 이관하여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금융위원회의 

창업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를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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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회고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광복후 지금까지 70여년 간 우리 사회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슈를 회고의 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사회문제,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분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가. 사회갈등

지금은 물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요인으로 

사회갈등이 꼽힌다. 광복후 70여년 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물론 지역과 빈부 그리고 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지난 세월 동안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또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노정된 갈등은 시간 속에 응축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이슈가 떠오를 때 마다 진영별로 나뉘어져 합의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어느 국가나 중대사에 당면하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때로는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민주 선진국은 이를 전통에 뿌리하는 고유의 방식으로 해소해 온 

경험을 쌓았고, 이를 암묵적 사회 규범으로 지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지니지 못하게 된 근인은 이 장에서 다루는 시대의 시점인 

광복을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질곡의 일제통치 36년 

동안 민족의 광복을 열망하였으나, 이를 실현할 힘이 우리에겐 없었다. 명치유신을 

계기로 “탈아입구(脫亞入歐)”란 기치 하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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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한 일본제국의 국력은 우리에겐 너무나 강한 것이었다. 군사력은 당시 조선은 

물론 청과 제정러시아와 상대해 승리하는 수준이었고, 외교력도 서구열강과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의 

평화적 독립운동은 실효성을 얻지 못했고, 광복군의 항전이 무력화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우리가 발 들여 놀 틈이 없었다. 18세기 중엽에 우리가 일본과는 

달리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과 발전에 실패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지난 70년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도 세력 간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독재정권 

동안 ‘조국근대화’란 기치 하에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어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기반한 수출주도 경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산업

인프라가 빈약하고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여건에서 추진된 산업화정책은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란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8년에 걸쳐 장기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의 정당성, 노동자의 인권문제, 부의 재분배문제, 환경문제, 정경유착과 

권력의 부패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권력에 대항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정권 당시는 물론 이어진 

전두환 정권 기간에도 강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1987년 6.10민주화 항쟁을 거쳐 

대통령직선제란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대통령직선제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는 약화되었으나, 그 후에도 산업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유하는 사회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이어져 갔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한다는 산업화 세력의 주장과 그 보다는 복지와 부의 배분을 더 중시하는 민주화 

세력의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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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의 역사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각축과 성취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 세계 경제발전의 

흐름에서 ‘경제발전 먼저, 민주주의 나중’이란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사 연구는 경제발전에 독재가 유리했는지 민주주의가 

유리했는지를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를 유보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서로 다른 지향들이 갈등, 경쟁, 결합,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근저에는 ‘공공성과 윤리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고 송호근

교수(2015)는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함께 사는 (독일어로 zusammen 

zu leben)’ 개념을 내포하는 진정한 ‘시민의식(Mitbuergershaft)’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독일의 시민의식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에 뿌리하는데, 우리 시민의 

합리성은 이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시민의 합리성을 고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문이과 통합 교육개혁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목의 구분과 시수에 관한 논쟁에서 벗어나 

개혁의 목적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은 물론 ‘선진형 시민 양성’이란 큰 그림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공적해외원조를 수혜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나라, ICT가 가장 발전한 나라 등 우리의 

발전을 칭송하는 해외의 평가완 달리 만약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중지를 모아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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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발전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무역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의 해외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82.4% (국민총소득기준으로 110%)를 기록하였다. 해당년도의 무역수지에 기여한 

산업을 금액 순으로 나열하면 자동차 638억 달러, 조선 342억 달러, 석유화학 

267억달러, 디스플레이 230억 달러, 반도체 224억 달러, 통신기기 199억 달러 

등이다. 즉, 우리나라가 해외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분야는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산업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입증된 제품군들이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러한 산업은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룩한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1961년 GNP가 83달러였으나, 

1992년에는 80배가 증가한 6,749불이란 수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산업군은 중화학공업육성에 중점을 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기간에 시작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근 30년이 

지나 결실을 본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표 5.1>을 

마련하였다. 이 표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연쇄가중법으로 추출한 주요 산업별 

실질산출액의 변화를 10년 단위로 정리하였다. 다만 2014년도 분은 자료에 

제시된 가장 최근 년도이어서 포함시켰으며, 농림어업은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인용하였다.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 107

∣5장. 광복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

[표 5.1 ] 우리나라 산업별 실질산출액 추이 (한국산업연구원, 2016)

(단위: 억원)

분 야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

화학제품 44,918 183,850 472,476 1,267,274 2,040,305 2,422,660

기계 및 장비 3,683 30,513 160,575 429,069 1,050,618 1,188,517

전기.전자장비 3,032 46,376 295,977 1,198,538 3,539,423 4,995,619

운송장비 10,530 47,532 321,409 1,013,407 2,244,886 2,518,042

전문과학기술 10,695 50,506 277,478 514,933 958,466 1,147,287

농림어업 200,718 252,349 380,800 479,634 530,737 550,685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주요 산업의 

산출액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던 197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하여 그 후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화학제품의 경우엔 45배, 기계 및 장비는 

285배, 전기･전자장비 산업은 무려 1,167배, 그리고 운송장비는 213배 증가

하였다. 한편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과학기술전문분야의 서비스도 90배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출액이 2.6배 증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하여 이들 선도 산업은 산업인프라가 미약하고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절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정책으로 출범하여 기술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체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고, 

1990년대에는 기술이 성숙하여 그 다음 부터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21세기에 들어와 선도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2010년을 

지나면서 주력 산업의 산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Fast Follower’에게 유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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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은 ‘First Mover’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산업기술의 발전단계는 보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의 도입, 

체화, 발전을 거쳐 도약단계에 이르는데, 선도 기술을 개발하려면 원천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서도 성공이 반드시 담보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공성 연구개발비는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되어야 미래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30년을 내다보는 혜안과 장기간 지속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지난 시간과는 달리 연구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과학기술정책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좌우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과학

기술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에 반영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 과학기술진흥책이 반드시 포함되는 

사실과 정치인과는 달리 실패한 과학자를 숙청하지 않는 사실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최항순 외, 2014). 이를 위한 수단인 공공성 연구개발비는 

국가 재정에서 마련되므로 국가의 개입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곧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들이 갈망하는 연구의 완전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연구비를 지원하며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자율을 원하는 연구자의 갈망은 

서로 대치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명제에 대하여 국가가 어떤 철학에 바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연구비집행에 어떤 방식과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뒤늦게 과학기술정책을 시작하였으나, 196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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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치한 이래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의 방향과 

재원의 배분 그리고 집행과 평가까지 챙기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는 1963년 12억원이었으나, 50년이 

지난 2013년에는 59.3조원으로 급증하였다. 이 금액은 세계 6위에 해당하며, 

GDP대비 4.15%로 OECD국가 중 이스라엘(4.21%) 다음으로 높은 값이다. 이 중 

정부의 몫은 대략 30%선에 이른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1970년대에는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80년대에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특정연구사업을 시행하였고, 1990년대에는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성장

동력사업을 실시하였다(과학기술50년사, 2017).

[표 5.2 ]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의 변화

년도 대통령 관련부처명칭 부처장(명)

1967-1979 박정희 과학기술처  3

1979-1980 최규하 과학기술처  1

1980-1988 전두환 과학기술처  5

1988-1993 노태우 과학기술처  4

1993-1998 김영삼 과학기술처  5

1998-2003 김대중 과학기술부  4

2003-2008 노무현 과학기술부  3

2008-2013 이명박 교육과학기술부  3

2013-2017 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2

2017-현 재 문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표 5.2>에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명칭의 

변화와 각 정권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의 수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명칭은 과학기술처로 출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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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4번 바뀌었으며, 부처의 책임자는 모두 31명이다. 즉, 행정책임자의 평균

재임 기간은 대략 1년 7개월이다. 행정책임자가 임명되어 부처의 조직과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신념을 실은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실패와 

비효율성은 바로 이러한 장기적 일관성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 정책을 수립

하여 주어진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조급함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언급조차 금기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과학기술정책이 이처럼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추진된 결과 

경제부처에서 연구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5년 5월 13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이란 한층 더 비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은 공공성 연구비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바니버 부시(1945)의 역사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가 

공공성연구에 재원을 제공하지만 직접 개입하지 않는 과학기술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테러위험에 노출되는 등 

시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은 바뀌었지만 공공성연구비는 기초

연구와 보건의료 그리고 국방분야의 연구에 투입되며, 자율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사회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개방된다는 기본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독일은 학자,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함께 참여

하는 협의체인 학술의회(Wissenschaftsrat)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을 결정하고, 집행은 행정부서가 맡지만, 연구수행은 연구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학술의회는 32명의 민간위원, 주정부에서 1명씩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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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6명이 선출되어 구성된다. 연방의 투표권은 16명으로 

간주하여 민간과 정부가 각각 32표씩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담당 연방부서의 

명칭은 BMWF(Bundesministerium fuer Wissenschaft und Forschung, 영어로는 

Federal Ministry of Scientific Research)로 출발하여 2번의 개칭을 거쳐 지금의 

BMBF(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영어로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되었다. 그러나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는 일관성 있게 “WUSI"로 대표된다. 여기서 WUSI란 Wirtschaftlichkeit

(경제성), Umweltvertraeglichkeit(환경과의 조화), Sozialvertraeglichkeit(사회와의 

조화) 그리고 Internationale Vertraeglichkeit (국제적 조화) 등 네 단어의 첫 자를 

의미한다 (최항순 외, 2015).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비는 예산에서 17.61조원 그리고 기금에서 

1.85조원으로 모두 19.46조원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생명 2.61조원, 정보･전자 
2.39조원, 거대 2.28조원, 에너지･자원 1.71조원, 기계･제조 1.50조원, 기초과학 

1.92조원, 소재･나노 0.95조원, 건설･교통･안전 0.78조원, 환경 0.65조원, 그리고 

기타 4.66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배분되며, 그 중 기초과학에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10%가량이 배정되어 있으나, 

상용화분야에는 1/3을 상회하는 재원이 배정된다. 한편 부처별 배분을 보면 

미래창조부가 34.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산업통산자원부가 17.4% 그리고 

방위청이 14.3%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부의 예산에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직접 

지원하는 2조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안승구･김주일, 2017).

이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백화점식 연구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상용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연구

개발비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주도의 상용화연구가 지금

까지 우리의 추격형 경제성장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미래 시대에 요구

되는 창의적 선도연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시각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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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떠한 기본철학에 바탕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한 장기적이며 일관성을 지닌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재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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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미래전략

6.1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intelligent digital technology)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은 우리의 산업과 생활방식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인류 문명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의 대두는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W.W. Rostow)는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를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는 1983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였고, 그의 강연은 

｢한국과 제4차 산업혁명: 1960-2000｣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3)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 후 로스토(1985)는 그의 논문에서 ‘과학’과 ‘과학자’가 

중요하며, 이들이 개발한 핵심기술은 기존의 산업, 농업 등에 스며들어가 혁신

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는 있으나, 

이 용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이를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국의 대표기사 이세돌을 4대 1로 이기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알파고의 

승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기술이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영역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융합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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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쉬밥(Klaus Schwab) 교수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9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고, 미국 차들의 10%가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며,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와 

인공 간이 최초로 3D 프린터로 생산되고, 최초의 로봇 약사가 미국에 등장하고, 

30%의 기업 회계감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빅 데이터로 인구조사를 

대체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고용시장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생명공학, 

3D 프린팅 등의 기술 발전으로,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20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이와 동시에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51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직군은 사무관리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바탕이 된 

자동화 프로그램과 기계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철강과 섬유산업이 발전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20세기 초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 화학, 자동차, 새로운 통신수단이 발전한 혁명을 2차 산업혁명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에서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와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화 혁명을 3차 산업혁명

이라고 부르고, 최근의 지능 디지털 기술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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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1, 2, 3, 4차 산업혁명의 분류와 특징

혁명의 분류 시기 주도국가 주요 특징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 ∙증기기관, 도시 공장, 공작 기계 등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미국
∙전기, 대량생산, 자동화, 테일러 생산 

시스템, 표준관리 등

3차 산업혁명 20세기 중후반 미국
∙미국, 컴퓨터, ICT 발전, 정보화 발전,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

∙빅데이터, IoT, AI, 자능형 로봇, 3D 

프린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1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영국이 세계의 제1 문명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지구 

곳곳에 영연방 국가를 건설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하였다. 1차 산업

혁명에 동참한 유럽 국가들은 선진 국가를 이룬 반면에, 이 혁명에 동참하지 

못한 동양국가들(한국, 중국,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그나마 

일본은 명치유신(1800년대 중반)을 통하여 발빠르게 유럽의 선진 과학기술문명을 

받아들인 것이 동양에서 먼저 국력으로 앞서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대열에 우리나라도 빨리 동참하여 발전하여야만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의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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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를 산업

사회로 바꾼 혁명으로, 불과 250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그 이전 10배인 2,500년 

동안 이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성취하였다. 산업혁명 당시 7억 명 

남짓하던 세계 인구가 지금은 70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국의 경우 평균 키도 10 cm 이상 커질 정도로 총체적

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Kim and Heshmati, 2014).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디지털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를 보면서, 250년 전 1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 이 물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은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독일과 유럽연합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인 제조현장 역량을 바탕으로 2012년 Siemens, Bosch, 

SAP 등이 주도하여 ‘Industry 4.0'을 시작했고, 2014년에 이를 ‘Industry 4.0 

Platform’으로 확장했다. 빅데이터, IoT,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공

장을 만들어 생산의 효율성(불량률 제로화, 에너지 절감 등)과 유연성(다품종 

소량생산) 등의 장점을 살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독일 남부의 암베르크에 

위치한 Siemens의 스마트공장은 불량률을 1/40로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30% 

절감하고 제품 출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럽연합(EU)은 독일의 ‘Industry 4.0’을 본받아 2014년부터 ‘Horizon 2020’

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 확산 중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14∼
2020년까지 7년간 800억 유로(약 96조원)을 ‘Horizon 2020'에 투입해 IT, 헬스

케어, 신소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R&D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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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미국은 10년 전부터 GE나 Oak Ridge National Lab. 등을 통하여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R&D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GE는 IoT 플랫폼인 Predix와 스마트공장으로 Digital Factory Twin 등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활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에 오바마 정부는 ‘신 미국

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면서 9개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국가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9개 전략분야는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 두뇌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첨단 자동차(Advanced Vehicle),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기술(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교육용 기술(Educational Technology), 우주(Space)와 고성능 

컴퓨팅(New Frontiers in Computing)이다.

다. 중국

중국은 제조 강국을 위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고, 종래의 ‘Made in 

China’에서 ‘Created in China’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 이 계획

에서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1단계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35년까지 중국제조업이 

미국,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고, 3단계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 

1위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5대 기본방침’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혁신의 추구, 품질 우선, 환경 보전형 발전, 구조의 최적화, 그리고 

인재중심이다.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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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일본은 독일이나 미국에 뒤진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기 위하여 2015년에 

‘일본 재흥 전략 2015’을 발표하고, 미래로의 투자 및 생산성 혁명을 강조하였고,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전략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6년에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7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이노베이션 및 기술

개발의 가속화, 금용조달 기능의 강화,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의 보급,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사회

시스템의 고도화이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사회인 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3 우리의 현실

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모든 강대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에서 보듯이 산업혁명들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 놓고 

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보다 그 충격의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지어 Dobbs 등(2016)은 4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하다’ 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혁신은 ‘IT･SW 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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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계획’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계획은 <표 6.2>와 같이 3대 전략과 6대 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표 6.2 ] ‘제조업 혁신 3.0’의 전략과 과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

3대 전략 6대 과제 후속대책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① IT･SW 기반 공정혁신

② 융합 성장동력 창출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창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진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③ 소재･부품 주도권 확보
④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제조업 소프트 강화 종합대책 추진

제조 혁신기반 
고도화

⑤ 수요맞춤형 인력･입지 공급
⑥ 동북아 R&D 허브 도약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강화,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동북아 R&D 도약

그러면 왜 3.0인가? 1980년대 이전의 경공업 중심 발전전략을 ‘제조업 혁신 

1.0’으로 분류하고, 그 후 2012년까지의 조립･장치산업에 의한 추격형 전략을  
‘제조업 혁신 2.0’으로 보고, 2013년 이후 융합 신산업 선도형 전략을 ‘제조업 

혁신 3.0’으로 보는 것이다.

‘제조업 혁신 3.0’의 핵심 전략은 스마트공장을 적극적으로 보급(2020년까지 

1만개 공장)하는 것이고, 또한 <표 6.2>의 6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은행 15조원, 민간 

15조원 등 총 30조원의 자금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제조 기반 전 과정을 첨단 IT로 통합하여 



120∣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에너지 효육과 자동화 비중을 높혀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까지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이 229 기업에 달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박근혜정부의 ‘제조업 혁신 3.0’을 그대로 답습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면, <표 6.3>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전략으로는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속에 네 번째의 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들어 있다. 이 전략 속에 들어 있는 과제로는 모두 6개가 있으며,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33번부터 38번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표 6.3 ]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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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째 국정과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 34번째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전기차, 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첨단 신소재 부품 개발

○ 35번째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 과학기술총괄부터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 36번째 국정과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향후 5년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2017년 1.2조원)

-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37번째 국정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 38번째 국정과제: 주력사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20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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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된 6개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조업 혁신 

3.0’은 폐기될 것이 확실하며 대신에 ‘제조업 부흥전략’이 2017년이 지나기 전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마트공장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정과제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실천여부가 문제이다. 이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현재 국가의 핵심정책이 복지국가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재원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에 투자할지 미지수이다.

나.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신기술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성없는 전쟁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각종 법안에 묶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그 규제를 푸는 관련된 법안, 그리고 국내외 현황을 예를 

들어 정리하여 보면 <표 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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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계류된 법안과 현황

4차 산업혁명 
관련 구분

규제를 푸는 
관련 법안

국내 현황(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이유)

해외 현황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공성 침해 우려 반대
∙ 2인 이상 요원 탑승 의무

∙대구에 자율주행 프리존 
지정 불확실

∙미국, 일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제 없음

원격 진료 의료법 개정안

∙ 2006년부터 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나 ‘의료 민영화’ 

우려로 반대

∙일본: 스마트폰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인공지능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원책 담은 법 계류 중 ∙미국: 아마존 알렉사 등 

상용화 

전기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기･수소화물차 도입시 
기존 화물노동자 반대 

∙중국: 전기차 비중 높음

드론
드론연구개발 

지원법 

∙폭넓은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항공법에 광범위한 규제

∙미국: 아마존 드론 배송망 

구축

∙일본: 상용화 임박

사물인터넷 
규제프리존

특별법

∙ 10개월째 국회상임위원회 

계류

∙공공성 침해 우려
∙외국은 완화되어 있음

유전자 기술, 

민간업체의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

생명윤리법,

서비스산업

특별법

∙혈당･체질량지수･탈모 등 
12개 항목 외에는 민간에서 

유전자 정보 취급 금지

∙미국: 유전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빅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사용을 개인의 
허락 없이는 원천적으로 

금지

∙개인정보 사용을 원천적 
으로 허용하고, 개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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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도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은 소비자들에게 3D 프린터 

부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만 작년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3D프린터 완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성 신고 규정이 있고 DIY 부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빚어진 일이다. 법에 없으면 모든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규제를 푸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상태에 대한 2016년도 글로벌 평가(UBS; 스위스연방

은행)는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 139개국 중에서 25위로 낮은 수준이다. <표 6.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부문별 평가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 

보호에서 가장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6.5 ]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시스템 SOC 수준 법적 보호

1 스위스 1 4 1 4.0 6.75

5 미국 4 6 4 14.0 23.00

12 일본 21 21 5 12.0 18.00

13 독일 28 17 6 9.5 18.75

25 한국 83 23 19 20.0 62.2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 각 부문별로 하위 세부 지표가 있으며, 순위는 하위 세부지표 순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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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한 문제점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에 불가하였지만,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21%에 

육박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26년으로 프랑스(157년), 영국(100년), 미국(94년), 

일본(37년), 중국(34년)보다 훨씬 빠르다.

[그림 6.1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추세(통계청)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3,704만명을 정점

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

인구 13.5명이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고령자 1명을 2.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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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당연히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을 보면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1.17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상반기 출생아 수가 18만 8,000명이고, 2017년 출생아수의 

전망치가 36만명(통계청)으로, 2017년 출산율이 1.03명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젊은 생산

가능인구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지식이 필수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력이다. 1차 산업혁명에서 본 바와 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제대로 동참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것이고, 낙오한 나라는 후진국을 

탈피할 수 없어, 세계는 국가간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 출생아 수와 출산율(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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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래형 인재양성의 문제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란?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인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목표 1위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꼽았고, 2위에서 5위

까지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능력’을 선정하였다. ‘문제를 

푸는 능력’을 주는 교육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기반한 컴퓨팅적 

사고, 통계적 사고 등을 함양하여야 하므로, 교육의 방향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교육목표 1∼5위의 내용을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면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과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업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형 

인재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을 수 있어야만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체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은 대학입시부터 학교의 내신평가에 이르기까지 객관식 

선다형(multiple choice) 평가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다. 대학입시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적으로 선다형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수능시험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폭 개혁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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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비와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

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육정책은 1973년에 발표된 혁명적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감축, 학력격차 해소 등 이었다. 그러나 그 후 43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평가해 보면, 우리 사회는 사교육 천국, 공교육의 하향평준화, 학력격차 심화를 

초래하여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18조 1천억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으나, 민간 조사 자료

에서는 3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조사방법과 사교육비에 포함

하는 항목이 달라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이는데, 일단 통계청 자료를 해석해 

보기로 하자. 이 자료는 사교육비의 최저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1,483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약 43,000명의 학생을 임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표준오차는 전국 1.3%이고, 시도는 7%이다. 사교육비의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를 의미한다.

나) 월평균 사교육비의 변화 추세

통계청 조사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6만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수업보충, 선행학습, 진학 준비와 공교육에서 받기 어려운 

음악･미술･예체능 등의 학습을 위하여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2016년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0.0%, 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수준이며,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7.8%이다. 따라서 초･중･고 생을 가진 학부모의 6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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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교육에 동참하고 있으며,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8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다. 만약 

초･중･고 생 두 명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면 월평균 75.6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게도 이런 큰 사교육비는 

엄청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위 ‘국민 행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6.6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교육비 24.0 23.6 23.9 24.2 24.4 25.6

초등학교 24.1 21.9 23.2 23.2 23.1 24.1

중 학 교 26.2 27.6 26.7 27.0 27.5 27.5

고등학교 21.8 22.4 22.3 23.0 23.6 26.2

[표 6.7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교육비 33.5 34.0 34.7 35.2 35.5 37.8

초등학교 28.4 27.1 28.3 28.6 28.6 30.2

중 학 교 46.8 39.1 38.4 39.1 39.7 43.1

고등학교 42.2 44.2 45.4 46.4 47.1 49.9

다) 수능시험의 심각한 부작용

현재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993년부터 도입된 시험제도로,  

교수신문(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능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제 푸는 

능력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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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는 ‘50분에 25문항 

풀기’ 같은 속도 경쟁이 수십년 이어지다 보니, 학생들이 수학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학생은 소위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60년대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에는 대학에 본고사가 있었고, 수학 

문제가 주관식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을 보면서 한 문제에 매달려 10분 

이상을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의 시험방식이 창의력을 평가하는데 더 

좋지 않은가 생각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정부가 도입한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좋은 시도이고 방향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도 

입시제도라는 큰 산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객관식,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수능이 버티고 있는 한 자유학기제의 참신한 시도도 물거품이 된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이 

혁파되어야 하고,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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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진국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미래 전략

선진국 대한민국을 지향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대응 전략은 

아직 더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미래 대응 전략은 국민들에게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미래 한국을 위해 

필수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다음에 필자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기업의 투자의욕 증대와 제조업 부흥전략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는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 등에서 할 수 있으나 개발연구와 실제 제품화는 기업의 몫이다.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기업인들의 놀라운 기업가 정신(entreprenuership)이 큰 몫을 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저서(2002)에서 “한국은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다. 한국은 40년 전만 해도 기업이 전혀 없었다. 한국을 

몇십 년 동안 지배한 일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고등교육도 허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남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24개 가량의 

산업에서 세계 일류 수준이고, 조선과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주자이다. 이런 

결과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십 여 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많이 쇠퇴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하고, 뛰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소위 ‘경제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여부는 진정한 의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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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기업의 투자 의지와 기업가 정신 발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전략이 대폭 수정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소위 ‘제조업 

부흥전략’도 ‘제조업 혁신 3.0’의 장점을 살리고 과거의 노력을 존중하는 방향

으로 잡혀나가기를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희망한다.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진흥 전략

1) 시급한 규제 완화 정책

<표 6.4>에서 4차 산업혁명관 관련된 계류된 법안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많으므로 현행의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법이 많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법에 없으면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행위가 모두 불법인 소위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바꾸어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지항목을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제도이고,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

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된 제도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나서는 

동시에 제･개정에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조속히 테스트되고 육성되기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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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R&D 혁신 전략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2016년 정부 R&D 규모는 19.1조원으로, 이 중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은 

13.3조원이며, 13.3조원은 기초연구비(39.0%), 응용연구비(20.4%), 개발연구비(40.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개발연구는 민간 기업 R&D에 맡기고, 정부는 기초

연구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구비 비중을 201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2021년까지 50%까지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사업은 2017년에 1.2조원이나, 정부는 5년간 이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연구

과제 관리･평가 제도도 연구자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

이다.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연구자 및 중간조직을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업무와 함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기초연구비를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기초연구비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16년 정부 R&D 중에서 기초연구비 산정 대상 13.3조원 중에서 기초연구비는 

39.0%인 5.2조원이다. 이 중 기초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에 

투자하는 비중은 대략 4,500억원으로 8.7%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기반기술 연구가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총괄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두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어 R&D 관련 예산

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집행-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 R&D 

사업이 19개 부처로 나누어져 수행되면서 많은 관련 규정(관련 법규 397개)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R&D 관리 규정 및 시스템･
서식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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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상호 연관성이 깊다. 저출산이면 당연히 고령화가 

빨리 진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합계출산율 높이기

합계출산율(total birth rate)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예상 자녀수를 

말하고, 인구대체수준이란 장기적으로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7명에서 2017년에 1.03명(추정치)으로 

떨어져서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심각

하다. 통계청(2016년)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총인구는 5,101만 

명에서 서서히 증가하나,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2045년에는 5,105만 명, 2065년에는 4,30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그 후 인구는 가속적으로 감소하여 2,083년에는 3,4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어린

아이를 최소한 두 명 정도 가질 의욕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에 2050년 일본 인구를 1억 명 수준(2016년 1.27억 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 목표를 1.8명(2016년 1.44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목표와 실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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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거나, 아동수당을 충분히 

지급(정부는 2018년부터 월 10만원을 0∼5세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한다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다.

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저출산 대책을 실천하는 여러 부처가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연관되어 있다. 좀 더 강력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라) 초혼 연령을 낮추고 결혼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통계청(2014) 자료에 의하면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이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초혼연령이 높으면 당연히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없다. 

초혼연령을 낮추면서 안정화 시키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2) 해외 동포와 외국인 인력 활용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 이런 경우에 700만 명이 넘는 

해외동포 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입국을 허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노동자를 유입하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진흥을 돕는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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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모작 사회와 평생 교육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이모작 사회’를 지향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젊은 층은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과 관련된 

과학･첨단기술･회계･산업디자인 등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모작 직업에 주로 종사
하고, 고령층은 결정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필요한 행정･관리･헬스케어 

등 서비스 계통의 가치를 이전하는 이모작 직업에 종사하면, 세대간 분업에 의해 

국가 경제적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결정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자기

학습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고령층에게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다.

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공공 데이터 개방

2017년 9월 말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은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이들은 모두 데이터 플랫폼과 IT/모바일 기술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군림하고 있다. 시가

총액 10대 기업 안에는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9위)와 텐센트

(10위)도 들어있어 중국의 약진도 눈에 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

총액이 높은 기업으로 에너지, 통신, 식음료 기업 등이 자리 잡은 것과는 큰 

차이다. 이런 변화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인간 삶에 있어 데이터가 

석유나 식음료처럼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위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능력과 활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개인용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의 위력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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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과 지도검색에서 시작하여 음식점, 패션까지 제공한다. 이들은 고객의 

메일이나 검색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개발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상승효과이다. 따라서 이 시장

에서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어려우며 ‘승자독식’의 독점 시장을 

형성하기 쉽다.

‘데이터 경제’란 개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발표한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에서 제시한 것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시대의 경제라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모두 데이터 기반 기술이므로, 

데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향후 사회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온갖 종류의 서비스에 연결되고 운영되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의 골자를 보면, 유럽연합 내에서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개와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각국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공공 분야 

정보를 공개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오픈

데이터의 글로벌 선두 국가다. 영국은 2014년에 이미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공개 의무화,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혁신을 위한 데이터 이용 개방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정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공데이터(의료, 기상, 산업, 교통 등)를 오픈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가능하다면 빅데이터 산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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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래형 창의적 교육의 추진 방향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신교육시스템을 구축

할 시점이 되었다. 신교육시스템은 어떤 점에 착안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1) 컴퓨팅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를 위한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TEM 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과 예술 등을 

융합하는 융복합 교육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와 통계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적 사고란 해결하고자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성하고 사람이나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 놓게 하는 프로세스적 사고력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초･중･고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에 우선 중학교부터 기존의 정보교과를 SW교과로 개편해 신입생부터 

SW 수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SW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 배양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것이다. SW 교육시간에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병행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변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계적 사고(statistical thinking)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빅데이터에 

의한 미래예측,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등의 운영에 유효하다. 통계적 사고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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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학습과 심층학습 중심의 교수(교사) 학습 방식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과 선다형 평가에 

의존하여 왔고, 이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조형 인간, 컴퓨팅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것만 추구

하는 표층학습(surface learning)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는 넓게 알면서도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학습(project learning)은 심층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프로

젝트 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과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협동적인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는 학습이며,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이 강의시간을 주도하면서 과제의 

답을 만들어 가는 수업이 됨으로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우며, 헙동적 

그룹 활동으로 소통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

3) 선다형 평가방식의 혁신과 대학의 입학생 선발방식 혁신

우리 교육은 대학의 입시부터 중･고등학교의 내신평가에 이르기까지 선다형 
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거의 모든 학생이 대입준비로 보는 수능이 대표적인 

선다형 평가방식이다. 이러한 객관식 평가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 내신평가에서도 선다형 평가보다는 주관식 평가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입학생 선발방식도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 대학이 뽑고 싶은 유형의 

학생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주어야 한다. 최근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생기면서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타파되어야 할 

3불 정책(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여 입학제 불가)은 그대로 고수되고 



140∣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있다. 가능하면 교육기관에 모든 것을 일임하여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수월성 

제고, 교육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초･중･고 교육에서 공교육 역량의 강화
모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 

정상화이다. 각 초･중･고에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주어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중･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학교의 자율권 속에는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 선발의 권한도 있어야 하고, 교과목 선정이나 시간배정에도 

상당한 자유가 있어야 하고, 소정의 경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정부에서는 질 높은 인터넷 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

권은 반드시 평가를 동반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하여 제대로 교육역량을 증대

시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학력 격차를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유능의 인재로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를 꼽는다. 데이터 과학자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양의 데이터의 수집, 정리와 분석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문가이며, 조직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데이터 과학자는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재이며, 다음과 같은 

지식역량을 가져야한다.

- IT 분야: 데이터 베이스 관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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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현실 그리고 미래전략∣

- 통계 분야: 데이터 분석기법, 통계 패키지 사용 능력 등

- 경영, 산업공학, 품질경영 분야: 소비자의 행동이나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들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시작하고 

있으나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 대학들이 데이터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6) 교육개혁의 실질적 추진 방안

앞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다섯 가지 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세 가지만 제안하기로 한다. 첫째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현장에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변화들이 촉발되도록 현장을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장과 총장에게 재정지원과 함께 충분한 자율권을 주면 

교장(총장)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해 볼 것이다. 학교에 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실패는 성공을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초･중･고 교사들에게 프로젝트 학습과 이에 따른 수행
평가(performance assessmen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연수와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를 지원할 정보 및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시간이 요하므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미 수능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대안과 대학의 

입시방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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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연구와 실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를 7년 정도 장기로 

하고, 교육계를 벗어나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이 나라들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한 순간의 방심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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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제는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 회고와 미래전망”으로, 대상 

기간을 조선 말기 26대 고종임금시대(1863∼1907)에서 현재까지로 택하여 

다루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7대 

순종임금(1907∼1910)을 포함하여 조선 말기 고종･순종 시대 47년, 일제 강점기 

35년(1910∼1945), 광복(1945) 이후 현재까지 72년을 합치면 총 154년으로, 

지난 150여년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과학기술의 만남을 회고하였다.

1장에서는 간략하게 태조, 세종, 영･정조 등의 조선시대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고, 2장 이후와 관련이 깊은 조선 말기 한반도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고종 시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시도와 성과를 살펴보면서, 한국 근대 과학의 형성 과정을 기술

하였다. 3장에서는 19세기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한반도에 주는 영향을 

다루면서, 조선정치의 엇박자와 국민적 역량 결집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한일합방에 의한 일제 강점기에 과학기술의 식민지적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기술 관련 인재양성이 미진하고, 독립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기 매우 어려웠음을 조사하였다. 5장에서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요인을 

살펴보고, 무엇이 축적된 역량인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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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 닦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그 본질을 알아보고, 주요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였다.

앞에서 연구한 “과학기술과 역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집필진이 역사를 통하여 

느낀 중요한 회고와 이와 연관된 미래 전망을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조선시대 과학기술력의 취약이 주는 교훈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민생 안정과 국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은 왕권이 강했던 초기(태조∼세조)에 국방력도 우수하고, 

민생도 튼튼했으며 나라가 번성한 시기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발전했던 세종대의 눈부신 과학은 조선 중기 이후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사대부 출신 신하들의 

권력이 국왕을 능가하게 됨에 따라 군약신강(君弱臣强)의 나라가 되면서 국력이 

쇠퇴해 갔다. 신권의 강화는 절대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에서 출발

했으나, 강해진 신권이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사태로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붕당정치와 사색당파 싸움을 낳게 되었다. 조선 중기의 임진

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등의 외침으로 인한 파괴와 처절한 

피해는 세종대 눈부신 과학적 성취가 계승되지 못하였다.

영･정조 시대에 실학연구로 인하여 잠시 르네상스 시대가 왔으나,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 사고와 부국강병 정책을 거부하는 유림들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고 국력은 쇠퇴하였다. 조선 사회가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강력한 화력을 동반한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와 같은 

서양 세력의 침략을 통해서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의 강력한 무기와 

빠른 증기선에 놀랬고, 조선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취약성을 알고 군비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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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무기와 군제를 서양수준으로 전환시킬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기술 수준도 따라갈 수 없었다.

서양 근대 무기 제작은 전통 무기 제작 방식의 일부 개량이나 전환만으로는 

어려운 과업이었다. 서양무기 제작기술과 관련한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근대 

과학과 더불어 제련, 제철 및 제강, 선반 및 프레스와  같은 공업 기술의 총체

였기에 무기 제작기술 자체가 바로 서양 근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양 무기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나, 쇄국정책을 표방한 고종 초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나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

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西學)을 경계 하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조선 말기는 전통적 유교의 사농공상 사고, 부국강병 거부, 쇄국정책 

등은 근대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군사력의 증강을 막았다. 이로 인하여 

국력은 피폐되었고, 조선은 결국 근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열강들의 침략 목표가 

되었고, 일제에 합병되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맞게 되었다.

지금도 한반도는 조선시대와 같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부국강병, 미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 단합된 결집력, 미국과 유럽 등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서구와의 친밀한 

소통 등을 통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나가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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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종 시대 국민적 역량 결집의 실패가 주는 교훈

26대 조선의 임금으로 1863년에 12세에 등극한 고종은 너무 어린 관계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부패한 유림의 온상이 된 

서원을 철폐하고, 그 동안 상민에게만 부과했던 군포(軍布)를 양반에게도 징수

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는 등 개혁정책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기도 하였으나, 경복궁 중건에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쇄국정책으로 야기된 프랑스에 

의한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 미국에 의한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 그리고 

천주교를 박해한 병인사옥(丙寅邪獄, 1866) 등은 세계정세에 어두운 고립정책

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서원 철폐 등 내정 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양반층의 불만이 폭발하여 드디어 

흥성대원군은 10년의 세도를 마감하고,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친족 일가가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민씨 세력은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개화정책을 펼쳐,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이 일방적으로 조선에 불리한 관계로 보수 유림층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衛正斥邪)라는 개화 반대 저항운동이 발생했다. 위정척사는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기만 할 뿐 조선의 올바른 외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1882년에 무위영 소속 옛 훈련도감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다시 흥선대원군이 복귀하게 되었다. 임오군란은 민씨 세력이 권력을 독점해 

자행한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과 강화도 조약 이후 드러난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하였다. 실각한 민비는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고, 

결국 군란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 사이 민비는 환궁하여 다시 권력을 잡았다.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에 외세까지 개입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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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 국가인 조선이 고종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력을 

키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극심한 대원군 세력과 민비 세력 간의 암투와 

정쟁,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간의 이전투구 등으로 인하여 나라는 더욱 피폐되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는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 

조약(1876), 제물포 조약(1882), 을사조약(1905), 한일합병 조약(1910)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다.

조선말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 지금도 조선말기와 같이 우리

나라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열강들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부적

으로 정쟁을 피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매진할 때이다.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우파와 좌파 간의 극심한 투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은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좌표를 설정하고 협력하여 나갈 시점이다.

4. 광복후 ‘한강의 기적’이 주는 교훈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대한민국은 1950∼1953년간 혹독한 6･25 사변을 겪으면서 1950년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1962년에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될 때 우리

나라의 1인당 GDP는 90불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2016년에는 27,533불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이 흐르는 동안 달성한 경제 

성장을 한국은 50여년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내는 기적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역량도 있었으나, 국민들의 근면한 노동 정신, 

기업인들의 놀라운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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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과 행정

부처로 1967년에 과학기술처의 설립이 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KIST 설립 

이후 1970년대에는 산업분야별로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을 세워 

과학기술 진흥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였고, 이 계획이 종료된 1986년에는 

새로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의 구현’을 목표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1987∼2001)’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경제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뒤의 장기계획은 자주적 과학기술 능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이후 20세기 말까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정부, 기업들의 공고한 협력체제 하에서 시행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은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년을 살펴보면, 1962년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아마도 정치지도자

들의 역량, 근면한 노동 정신, 기업가 정신 등도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판단

되고, 특히 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열정도 옛날과 같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 내재해 있던 부(富)의 배분에서의 양극화 갈등, 저출산･고령화, 북핵 

위협, 실업률 상승, 성장 둔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 국민, 기업, 과학기술계 등의 모든 국가의 구성요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1909∼2005)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는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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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를 창조하는 지혜로운 계획과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일관성이 결여된 과학기술 정책이 주는 교훈

<표 5.2>에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명칭의 

변경이 실려 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행정부처 명칭은 1967년에 과학기술처로 

출범하여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이르기까지 4번 바뀌었다.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는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부로 유지되다가, 노무현정권 이후 매 정권마다 명칭이 

바뀌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행정의 국민적인 중요성

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행정이 뒷전에 밀린 바를 경험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의 국민적 관심사로 인하여 또한 과학기술 행정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와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다. 과학기술 행정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정부가 추진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인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과 비효율성은 바로 이러한 장기적 일관성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 정책을 수립하여 주어진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조급함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언급

조차 금기시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과학기술정책이 이처럼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추진된 결과, 이제는 경제부처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접 개입하여 한층 더 비합리적인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5월 13일에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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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택한 ‘국가 R&D 혁신방안’이란 제도는 정부의 개입을 

더욱 심화시키는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정부 R&D 예산 결정에 과학기술 비전문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현상의 근원은 공공성 연구비에 대한 기본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선진국들의 정부 R&D 예산 사용의 기본철학은 기초연구와 

보건 의료, 국방 분야 등 공공성이 깊은 분야의 장기간 연구에 투입하며, 연구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두

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철학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상용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용화 연구는 민간기업들의 몫이다.

정부주도의 상용화 연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추격형 경제성장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미래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선도연구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기본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적 일관성을 지닌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일관성이 결여된 과학기술 정책에는 정부에서 오래 동안 채택하여 온 ‘공무원 

직무순환제’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제도도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었다. 

이 제도는 특히 국방, 우주, 원자력,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전문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과학기술 부처의 공무원들이 1년이 채 안되어 보직을 바꾸는 

현실에서는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선진국의 담당관들과 ‘대적’할 수 

없다. ‘공무원 직무순환제’의 근거로는 ‘같은 보직에 계속 있으면 나태해지고, 

비리도 생길 수 있다’을 꼽고 있으나, 이것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얘기이다. 

이제는 전문성이 가장 큰 장점인 시대가 왔으므로 이에 적합한 제도를 사용

하여야 한다. 소위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비리 자체를 엄벌

백계로 다스리면 될 것이다. 비리가 무서워 전문성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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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미래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디지털 변혁(Data-based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일자리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20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지만, 이와 동시에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즉, 51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군은 사무관리직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바탕이 된 

자동화 프로그램과 기계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이유에서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각국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2012년

부터 ‘Industry 4.0’을 시작하였고, 유럽연합은 ‘Horizon 2020’, 미국은 ‘신미국

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일본은 ‘일본 재흥 전략 2015’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내세웠다. 이 전략은 ’IT･SW 

융합으로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만의 경쟁우위를 활보해 나가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전략은 없어질 것이 확실하다.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전략으로는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속에 네 번째의 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들어 있다. 이 전략 속에 들어 있는 과제로는 

모두 6개가 있으며,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33번∼38번에 해당한다. 

이 국정과제들을 살펴보면 2017년 말 이전에 ‘제조업 부흥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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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흥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 (규제프리존 특별법, 의료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법, 서비스산업특별법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이 무서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차츰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업의 투자의욕 증대 문제, 정부 R&D 혁신 문제, 공공 데이터 

개방 문제, 미래형 창의적 인재 양성 문제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구성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지혜를 

짜내어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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